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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전국토의 3.8%인 약 
3,800㎢의 새로운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까지 추
가 소요될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92㎢의 도시용지를 공
급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26.8㎢가 공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도시용지 공급체제로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공급체계 확
보가 중요한 실정이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7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특별법 위주의 기존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
진 도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시행 5년째인 2005년 현재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도시용지 공급 관련 제도로서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
업보다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며, 앞
으로도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역균형발전법, 기업도시법, 혁신
도시법 등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이 더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중앙의 관계부처가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여부 등의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각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폐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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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활성
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실태조
사 분석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고찰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실태조
사를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전문
가 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시설 분담, 사업추
진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제도개선방안들이 현실화되어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보다 심도 깊은 제도개선대안 모색을 위한 후속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
과 아울러 이 연구를 계기로 후속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우리원의 연
구진과 외부 협동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진행과정에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연구심의위원 및 연구협의위원 제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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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7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공공이 주도한 특별법 위주의 전면매수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지만 도시개발법 제정 이
후 시행 5년째인 2005년 현재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에 의
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할 경우, 시행 초기단계인 현 상황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사업실적만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같은 기간 공급된 전체 도시용지 
연평균 공급량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
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난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
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 대한 거부
감 또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 등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여건상 각종 특별
법을 통폐합하여 일반법으로 제도화하기에는 특별법을 둘러 싼 해당부처간의 이
해상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왕에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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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27%인 관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
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상에서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시개
발의 단계적 과정상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실
태조사와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련전문가 협의를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상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크게 도시개발사업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
시설의 공정한 부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방식 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대안은 장‧단기 개선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도
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용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이 연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의 단계별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로 말이암아 도시용지 공급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고찰이 부
족한 점이 아쉽다. 모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대안이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대안 모색을 위한 후속연구에 참고자료로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를 소홀히 하
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안용진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
도 연구의 일익을 담당해 준 안양대학교 계기석 교수님, 영남대학교 신동진 교수
님, 현대 아산 하성덕 상무님 등 협동연구진과 경기도 도시계획과 강래천 과장님
을 비롯한 연구협의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5년 12월
박 은 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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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 1장  서론
현행 도시용지 공급 관련 제도로서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
업보다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며, 앞
으로도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역균형발전법, 기업도시법, 혁신
도시법, 등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이 더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법보다 중앙의 관계부처가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여부 등의 문제점은 그
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각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폐
합하여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목적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활성화
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
업과정에서 도시용지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
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  도시용지 수급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용지의 공급체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제도를 개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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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설명할 수 있는데, 주요 관련제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여 그동안 도시용지의 공급에 기여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로 구분될 수 있
고, 해당사업에 의해 공급된 도시용지의 규모는 각각 4,320만㎡, 1,891만㎡, 54,659
만㎡, 2,546만㎡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공급수치상으로 보아 아직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택
지개발사업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법 위주의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도시용지 공급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용지 공급체계에 있어 문제점은 크게 도시지역 내 개발가능 토지고갈, 도
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용지확보 지연,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
획의 탄력성 부족, 민간 도시개발의 위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는 90% 이상이 기개발지이
거나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가능 토지가 고갈되어 관리지역이 아니면 개발후
보지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며,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관리
지역에서 개발 가능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용지를 확보하기까지 장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회, 경제, 정
치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토계획과 기타 국
가계획 등 상위계획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신속하게 바뀌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수립절차 때문에 신속한 변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외에 참여 주체부문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에게 
설계 및 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참여의 기회를 넓혔지만 역시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며, 도시개발법에서도 민간제안을 통한 민간부문의 개발을 허용하
고 있으나 사업절차상에 애로요인이 많아 활발한 개발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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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단계 고찰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과정은 크게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단계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여부 및 내용
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파악함과 아울러 대상지 선정
사유 및 대상지 확보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용지 확보
와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내용, 개
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까지의 소요기간/절차, 
기반시설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환경, 인구, 교통 등) 소요기간, 중복
성 등을 중심으로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
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업시행단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수용/환지/혼용 등 사업방식별 문제점을 분
석하고 기존사업방식별 개선대안과 개발방식 다양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그리고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참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시
행주체의 자금력,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의 과중,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및 시간소요, 사업시행방식의 복잡 또는 다양하지 못함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고 아울러 민간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 4장  단계별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실태조사와 전문가협의, 기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정상의 현황문제점을 도시개발 사업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부담, 사업추진(인허
가)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 다섯 부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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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용지확보 측면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과 농지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기반
시설 부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과 공공과 민간 사업시행자간의 각종 부담
금의 차별적 납부에 따른 형평성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로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
차의 중복, 이로 인한 절차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중복적 동의서 징구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등이 지적되었다. 넷째,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방
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주체별 사업방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과 민간에 
부여된 제한적 토지수용이 유명무실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환지
방식에서 감보율 책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민간참여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
의 자금 부족 문제와 개발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은 폭넓은 도시개
발사업 참여기회 제약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제 5장 도시개발사업제도 개선방안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행 도시개발사
업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전문가 협의결
과와 기존의 문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토지를 용이
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소요될 도시용지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물
량이 항상 준비되도록 도시계획수립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면적에 기초하여 도시개
발예정지구를 지정하되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만큼을 지정
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하
ix
기 위해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함께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하고 도시개발예정용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유보하여 지가상승을 억제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범
위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종
전 용도에 따라 토지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평균지가를 감안해서 
공공에서 가격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우발이익의 사유화와 지가상승에 따른 
용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
여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영하도록 한다. 토지은행은 예정지구의 
도시개발 전 과정을 거쳐 토지소유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따른 지
가상승의 대부분을 토지은행이 회수하고 회수된 지가상승분은 도시개발예정지
구의 토지매입을 위해 재투자한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용지취득은 토지은행이 담
당하고 건설사업은 국가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개경쟁을 거쳐 사업시행을 담
당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도 공영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 국가공사에 의한 공영 택지개발의 독점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민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농지취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시행자가 미지정인 경우, 예비시행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환매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기반시설분담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 밖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위탁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반
시설의 종류와 부담범위 및 주체를 명시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기
반시설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재정(Tax Incremental Financing)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개발관련부담체계를 명료화하여 사
x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
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
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 환경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
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하나
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또한 절차 장기화에 따
른 초기 사업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 등 추진 절차상의 기간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중복적 동의서 징수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 변동이나 동의 의사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
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진척된 시점의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
도록 제도적으로 동의의무 승계조항 등을 명문화하여 동의의 효력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사업시행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개발사업자간 파트너쉽, 신
탁개발방식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에서 사업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과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공이 위탁시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토지수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환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감보율 책정기준을 마련하고, 다
양한 환지기법을 개발함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
업비 부담 절감,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
러 도시개발기금 성격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지원해주는 제
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전담 은행을 설치하는 등 민간참여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밖에 사업평가제 도입 및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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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시행자의 참여의욕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제 6장  결론
이 연구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
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
도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
용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이 연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의 단계
별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로 말이암아 도시용지 공급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고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향후 도시용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체계 및 관련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개선대안별로 보다 
심도 깊은 대안모색을 위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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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향후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계획적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현행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적 범위와 접근방법 등을 기
술하여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면적은 전국토의 5.6%인 5,570㎢로서 1인당 평균 
약 116㎡이며, 이는 일본이 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한 1987년의 1인당 도시용지
평균 면적 20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전국토의 3.8%인 약 3,800㎢의 새로운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까지 추가 소요될 도시용지를 원활
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92㎢의 도시용지를 공급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126.8㎢가 공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도시용지 공급체제로는 수요
에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기존 도시용지 공급체제로는 도시용지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소
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체계 마련
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
2현행 도시용지 공급 관련 제도로서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
업보다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며, 앞
으로도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역균형발전법, 기업도시법, 혁신
도시법, 등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이 더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법보다 중앙의 관계부처가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
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여부 등의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각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
폐합하여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목적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활성화
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7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개발주
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시행 5년째인 2005년 
현재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2) 
따라서 향후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도시용지의 공급
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
1) 재정경제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규제개혁방안의 일환인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에 의하면, 
가용토지가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정가능범위를 확대(10->30%)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해소하고, 제2
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재정경제부 등, 가용토
지 공급원활화 방안, 2004.11.12, 경제장관간담회 안건, 참조)
2) 2004년 12월말 현재 전국 59개 지구 25.46㎢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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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도시개발용지 확보와 도시개발방식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
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범위
이 연구는 실태조사 분석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고찰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전
문가 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시설 분담,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제도개선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개발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외에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
발사업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연구방법
1) 연구접근방법
도시용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이 도시개발과정이므로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를 위해 도시개발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도시개
발사업의 단계별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4문헌조사를 통해 도시용지 수급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단
계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등 도시개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이외에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해 협의하였다.
3) 협동연구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현실에 기초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도시개발 관련 
대학연구소와 민간기업 등을 참여시킨 산학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협동
연구과제는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방안, 도시개발사업방식 개선방안,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이며,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방안은 영남대학교 신동진교수, 도시개
발사업방식 개선방안은 안양대학교 계기석 교수,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은 하성덕 
전 현대아산 전무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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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연구흐름
65. 선행연구 분석
관련선행 연구는 크게 공공택지 공급제도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로는 김근
용(2004)의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와 박재길(1997)의 ‘도시
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그리고 배순석(1997)의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연구, 박헌주(1993)의 ‘택지개발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에 나온 연구 성과물로서, 도
시개발법 제정 등 도시용지 개발․공급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2000년 이
후에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1>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범위 연구결론/ 한계
안건혁
(1997)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 검토
-도시개발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문헌연구
(문제 유형화)
-해외제도사
례
-제도 평가(수행성, 형
평성, 환경수준)
-문제점별 개선안 도
출
-점진적 제도개선과 더
불어, 장기적으로 기존
제도의 통합, 흡수를 주
장
이정우 
(1997)
-도시개발을 계획
과 개발기능으로 구
분
-개발기능에 초점
을 맞추어 도시개발
법 제정방향을 논의
-외국의 도시
개발추세, 도
시개발 수법
의 특징을 비
교
-계획간 연계성 미흡 -
공공의 개발독점
(특별법 위주의 운용) -
개발환경수준의 미비 -
용지보상 민원과 개발
이익 배분의 갈등 언급
-해외사례에 대한 국내
적 시사점 미흡 
-제도개선의 대안 제시
보다는 기존 논의를 정
리함
박헌주
(1994)
개발의 촉진, 계획
적 사업의 추진, 개
발이익의 합리적 배
분 관점에서 택지개
발의 문제점을분석
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제도연구
-사업성 평가
(수익성지수,
자본이득 추
정방식)
-공공측면의 택지개발
에 한정
-택지개발제도를 사업
주체, 토지취득/ 처분
방식에 따라 유형화
-사업계획의 수립,개발
절차의 정비, 택지개발
방식 및 사업주체의 다
양화, 개발재원의 확충, 
개발이익환수제도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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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관련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면, 먼저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이전 연
구의 경우,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른바 공영개발방식(토지
구획정리사업 포함)의 개선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토지개발사
업 개선은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단계상의 장애요인 분석
과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행된 연구로는 김근용 등(2004)이 추진한 연구가 있
지만, 이는 토지개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공공택지의 공급방식(분양방식, 경쟁
입찰방식) 개선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 이윤상(2000)의 연구는 공영택지개
발지구의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사례지역별 문제와 관련제도의 전반적
이종현
(1998)
-공영개발사업시 
토지수용절차의 모
형화를 통해 주민의 
보상관련민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
-주민의 기대
보상과 공공
시행자의 기
대손실을 확
률값과 주민
비율로 개량
화
-보상관련 문제와 과
정을 개괄함으로써 토
지수용과 관련된 민원
의 양상, 원인을 분석
하여 모형구축의 근거
로 삼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세를 반영한 적절한 협
의매수가격을 제시하되 
추가보상을 억제하는 
주민 협의수락 유도방
식을 제안
박필용
(1999 )
-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제도적 문제점
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
시 
-문헌연구
-제도연구
- 도시개발공사의 개
발사업 대행업무 수행
으로 사업단위 설정곤
란, 책임한계의 문제, 
신속한 사업추진과 대
응 등이 실질적인 문제
로 제기됨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선정 시행-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확대와 조세감면규제법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
오병호
(1996)
-민간사업자 입장
에서 민간참여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실
질적 유도를 위한 
방안모색
-도시개발과
정 검토
-계획단계의 민간부문
의 참여방안에 초점
-토지확보/처분,세제, 
민관협력, 개발정보 취
득 등 부문별 대안검토 
-향후 민간참여 활성화
를 위한 도시개발과정 
단계 부문별 역할 및 책
임 제시
8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언급은 미진한 부분이 있
으며, 황희연(2000)의 연구에서도 관련법제 및 공공성 강화 등 포괄적인 수준에
서 개선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시기별로 구분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종합하면(<표1-3>참조), 2000년 도시
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로 특별법 위주의 공영개발방식의 문제를 제기하
면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전면매수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 및 개발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2000년 이후의 연
구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과 맞물려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쉽 
<표 1-2>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범위 연구결론/ 한계
이윤상
(2000)
-공영택지개발지구 
의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
-개발사업지구
사례분석
-지역/규모/ 인
구밀도/시기별 
특성분석
-실태분석과 제도 계
획적 측면에서 문제점
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을 세분화하여 제시 
-사례지역별 문제와, 관
련제도의 전반적인 문
제를 언급하나 구체적
인 개선방안은 미흡
연보균
(2000)
-합리적인 공동개
발사업 추진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택지시장과 정
책에 미칠 영향을 
검토
-공-공 공동택
지개발을 대상
으로 현황과 문
제점을 집중 검
토
-공동개발사업을 참
여주체의 성격과 참여
자 수에 근거하여 유
형화하고 지분참여방
식과 면적분할방식으
로 구분하여 방식별 
장단점 서술
-실제사업대상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
된 문제점을 각 개별사
업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사업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
로 구분
황희연
(2000)
-현행 도시개발규
제제도의 문제점 진
단-여건변화에 부
응하는 도시개발 제
도의 개선방향 제시
-도시개발사업
의 유형과 제도
를 개괄, 도시개
발법 개정 전후
상황을 통시적
으로 서술
-제도의 종합성 및 계
획간 연계성, 개발이
익 사유화, 토지수용
과정의 사유재산권 침
해, 기반시설, 공공시
설 부담규정 등 문제
제시
-개선방안은 크게, 관련
법제 체제 강화, 공공성 
강화로 압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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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소개하고, 사업주체가 민간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실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으나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 경향이 있다. 
<표 1-3>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문제점 및 주요논점 비교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주요논점 
문제점
-계획과정의 합리화(개발행위의 추인)
-특별법/일반법의 이원화 체계
-전면매수 방식의 문제점
-사업주체 및 개발방식의 다양화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안(활성화)
-파트너쉽 개발방식의 문제점
 (공-공, 제3섹터)
-토지수용 등 개발방식의 합리화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도시용지의 개발․공급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요인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파악하여 도시용지
의 원활한 공급방식과 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도시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와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기대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본 
연
구
-도시용지의 원활
한 공급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도시개발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내외 문헌조사
-관련 제도분석
-도시개발과정 참여자에 대한 면
담 및 설문조사
-도시개발사업 사례연구
-도시개발제도의 해외사례 조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단계별 실태분석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요
인과 관련제도의문제점
-애로요인의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 도
시개발용지 확보 및 개발방
식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
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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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도시용지 수급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2장에서는 도시용지 등 주요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현행 도시용지공급체
계와 그간의 공급실적을 개관하고, 향후 도시용지 수급전망을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제도가 확대적용 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아울러 도시용지 수급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1. 주요 용어정의
1) 도시용지 정의
일반적으로 도시용지는 ‘도시개발3)행위의 결과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도시
개발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향후 도시개발이 가시화된 용지나 그 잠
재성이 농후한 지역까지도 도시(예정)용지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개발행위의 결과물로서 도시용지는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주거, 상업, 산업 등 도시 활동에 소요되는 용지이며, 비도시지역내 위치
하지만 계획과정을 거쳐 향후 도시용지로 예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및 관리지역 
중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후보지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물리적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도 도시개발의 한 형
태로 간주함(안건혁(1997),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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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 정의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된 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먼저 박재길(1997)
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
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개발행위’4)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안건혁(1997)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를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까지도 도시개발로 규정하면서 토지이용 용도만의 부여도 도시개발의 범주
에 포함하고 있다5).
이처럼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물리적 행위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에 따라 도시개발을 정의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토지의 잠재적 가치의 상승
으로 전반적인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시장의 속성을 감안했을때, 도시개발에 대
한 보다 광의적인 접근이 도시개발 행위 및 관련 법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관련제도
도시개발사업 관련제도를 정의함에 있어 계획적 개발체제라는 보다 광의적 측
면과 도시개발행위에 국한한 협의적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plan)제도에 관한 법률 및 계획과 개발 양자간의 연계고리에 해당하
는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법률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특정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
도의 특성뿐만 아니라 제도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제도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후자의 경우, 도시개발행위 자체에 국한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추
4) 박재길, 손기찬(1997), 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p.12.
5) 안건혁(1997),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3),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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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터 개발행위 종료시까지의 제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도시개발
제도를 한정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개념에 근접하여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제도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도
록 한다. 
2. 도시용지 공급체계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용지의 공급체계는 <표 2-1>, <표2-2>과 같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제도를 개관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7)  
<표 2-1> 관련법규상 주요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연혁 사업종류 비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2002.2.4 제정
2003.1.1 시행
-형질변경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의 통합
도시개발법 2000.1.28 제정
2000.7.1 시행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
리사업을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2002.12.30 제정
2003.7.1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 주촉법의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
주택법 1972.12.30 제정
2003.11.30 시행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2003.5주촉법 전문개정에 의한 
법률명칭 변경
-재건축부분->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6) 박재길, 손기찬(1997), 도시개발법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p.12.
7) 같은 맥락에서 박재길은 ‘도시용지 공급체계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요소의 대강을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제도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박재
길(2004), 도시용지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워크샵-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국토연구원,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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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토 및 도시계획/개발 관련법 체계 
해당법 계획의 종류 계획내용
국토기본법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m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0년을 단위로 수립. 도종합계획가 시군종합계획의 
기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의 기본
시군종합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계획
지역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조화 : 수도권발전계획,광역권개발
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부문별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조화,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 발
전방향 제시:
국가기간망,주택*,수자원,환경,문화․관광,정보통신,
공업배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와 시설재배치를 유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
비와 균형발전이 목적. 도시계획에 우선(법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수립된지역은 이에 부합되어야하며, 광역도시계획내용이 우선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용도지역․지구․구역의지
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구단위계획(제1
종,2종),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조성, 수용/환지/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주거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조성
건축법 건축계획 건축구조,설비,용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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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정이전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
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
업, 시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토지를 대지로 이용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구역지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경지정비를 위한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토록 하였고 1966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도시의 건전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단일법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제정되었다. 
단일법으로 제정된 1966년 이후부터는 과밀한 도심의 인구를 주변지역으로 
분산한다는 방침아래 미개발지 약 3천만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
행하였는데, 이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목적은 도로용지의 확보와 주택용
지확보를 통한 신시가지개발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영동, 잠실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여 단지
로 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이용의 증진 및 공공용지 확보에 기여
하였지만 1977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의 시행
으로 대단위 개발 잔여지가 녹지지역으로 규제되는 등 신규사업이 억제되었다.
더구나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 소규모 영세지주의 형
평성 문제, 개발이익사유화, 체비지 전매, 도시설계기법의 부재 등이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대규모 신규사업은 택지
개발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사업 실적에 밀리게 되어 급기야는 
1999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흡수 통합되었다.  
특별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앞서 언급한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택공급을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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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서울 주변에 건설된 신도시 등은 모두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방식의 주택용지개발이 가져온 획일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형
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의 다양성 확보, 초기자금부담의 경감, 지주보호,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개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운영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관리, 운영되었다.8)
먼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
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기본계획 
등이 있고  2000년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에 대
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조항을 
묶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하여 「도시계획법」에 그 규정을 포함토록 하였는
데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른 지역․지구․구역계획은 도시지역 중 택지개발예정
지구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며 용도지역․지구별로 건
축행위제한을 규정하였다. 
그밖에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개별법의 경우 입법목적별로 개발사업관련법, 
도시개발관련법, 단지개발 및 공장설립관련법, 특정지역개발관련법, 공공시설건
설관련법, 조세 및 토지공개념관련법, 공공시설보호관련법, 특정시설보호관련법, 
이용목적보호관련법, 환경보전관련법, 재난관리관련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개별법들은 토지이용을 규제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220여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역지구 중 용도규제, 입지규제, 시설관리, 환경보전, 
8) 이러한 이원적 계획체계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준농림지역에 대
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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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목적 등을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구역은 160여 개이
고,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이 56개로 분류되었다.9)
<표 2-3> 도시개발법 제정이전 관련법 변화과정
연도 근거법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비고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를 대지로 이용
하여 활용 - -
1962년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 -광주대단지
(현 성남시) -최초 계획적인 도시개발
1966년
이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주택지경영 및 공업
용지조성사업 도입
-울산, 구미, 포
항 배후단지 개발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단일법 제정
1971년
이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
-창원, 여천, 구
미 배후단지 개발
-전면개정-여의도, 영동, 
잠실
1991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가지 조성사업 - -
1999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
사업 폐지
-도시계획법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
2000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전국 총 54개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등 통합
2002년 -개정
2003년 -시행령 개정
2005년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개발사업은 유사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가 일원화 되었다. 이러한「도시개발법」제정은 그 동안의 
도시개발제도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을 
추구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
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9)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계획체계개선연구, 1999.
18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기존의 각종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
점을 해소하면서 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에 의
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도시개발사업의 다양한 성격
에 따라 수용/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데, 실제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은 여타 공영개발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
한 조치를 포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
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의 우발적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을「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특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
로 보아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겨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비 조달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조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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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보완된 형태의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사
항이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특별법에 의
한 다양한 도시개발이 병행되고 있는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용지 공급실적
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3. 도시용지 공급 실적 분석
 1)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울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중단된 1989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총면적은 46개소 138.5㎢로서 이는 기 개발된 시가지면적의 절반에 가까
운 44.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만㎡)
구분 계 완료 시행중 미착수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계 749 54,921.3 542 47,721.2 121 4,319.7 86 2,880.4 
서울 58 14,603.8 58 14,603 -  - -  - 
부산 46 4,401.7 43 4,375.2 2 19.4 1 7.1 
대구 41 4,132.2 29 3,766.9 4 80.4 8 284.9 
인천 49 4,816.5 29 3,906 12 474.2 8 436.3 
광주 14 1,364.3 13 1,287.4 -  - 1 76.9 
대전 38 3,229.6 27 2,628.6 6 233.2 5 367.8 
울산 64 2,117.2 47 1,485.3 16 601.2 1 30.7 
경기 87 5,833 53 5,008 19 6,009.7 15 214.7 
강원 27 915.8 25 872.1 1 24.9 1 18.8 
충북 22 1,073.6 19 975.3 1 52.6 2 45.7 
충남 37 1,607.1 25 1,099 8 373.7 4 134.4 
전북 24 1,482.5 22 1,445.2 1 14.9 1 22.4 
전남 36 1,125.2 21 627.4 4 106.1 11 391.7 
경북 100 4,163.4 53 2,298.7 24 1,119 23 745.7 
경남 86 2,921.3 61 2,370 21 469.6 4
제주 20 1,134.1 17 971.5 2 140.8 1 21.8 
주 : 사업현황은 1962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누계실적임.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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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단일 법안으로 제정된 1966년 이후 착수한 영동, 
김포, 경인 등 대규모사업이 전체 사업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시행한 것이 9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사업승인신청이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지역 또는「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를 대상으
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의한 사업이 갖고 있는 사
업추진상의 장점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로 지방에서 추진되었으며 그 실적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2-5> 대지조성사업 현황(시행단계별) 
(단위 : 개소, 만㎡)
 구 분
시행단계별
계 완료 시행중 미착수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1998년 계 1054 1,891.1 842 1,390.5 170 396.3 42 104.3
광주 6 10.5 0 0 4 76 2 2.9
경기 300 438.6 204 243.9 78 163.8 18 30.9
강원 293 458.9 253 382.7 33 63.0 7 13.2
충북 66 78.3 59 63.3 7 15.0 0 0
충남 347 558.8 293 430.4 43 98.8 11 29.6
전북 4 20.2 3 17.6 0 0 1 2.6
전남 4 196.3 4 196.3 0 0 0 0
경북 23 104.2 19 41.4 3 41.2 1 21.6
경남 3 4.4 0 0 1 0.9 2 3.5
제주 8 20.9 7 14.9 1 6.0 0 0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구체적으로 1998년까지 총 1,891만㎡ 가 시행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에서 시행
된 면적은 438만㎡, 비수도권에서 시행된 면적은 총 1,452만㎡으로 수도권지역 
사업 면적의 3.3배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의 경우 충남과 강원도의 시행면
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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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면적이 547만㎡(29%)이고, 민간부문이 시행한 면적이 1,344만㎡(71%)로 
집계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실적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6> 대지조성사업 현황(시행주체별)
(단위 : 개소, 만㎡)
구  분
시행주체별 공공 민간
계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도시개발공사 민간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1998년 계 1054 1,891 15 78 71 449 1 20 967 1,344
광주 6 11 0 0 0 0 0 0 6 11
경기 300 439 0 0 8 48 0 0 292 391
강원 293 459 3 1 17 35 0 0 273 423
충북 66 78 3 3 7 16 0 0 56 60
충남 347 559 5 67 28 120 1 20 313 352
전북 4 20 1 3 2 17 0 0 1 1
전남 4 196 2 4 2 193 0 0 0 0
경북 23 104 0 0 2 9 0 0 21 95
경남 3 4.4 0 0 0 0 0 0 3 4
제주 8 21 1 1 5 13 0 0 2 8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3) 택지개발사업
심각한 주택공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후  
수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형태로 개발되어 공급된 택지량은 2002년까지 총 
546.6㎢(약 1억7천 938만 3천평)이다. 이러한 택지공급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
기도가 188.5㎢로 가장 많고 그 외 서울 50.0㎢, 경남 49.1㎢, 인천27.5㎢, 대전 
27.2㎢. 전남 24.8㎢ 등의 순으로 택지개발량의 48.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택지공급 실적을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영택지개발공급 실적의 
43.7%를 한국토지공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지자체가 26.1%, 대한주택공사
가 26.0%,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4.2%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택지
개발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1993년에는 공영택지개발 공급실적의 46.4%를 공급하여 지방 자치단체 전체의 
택지개발 실적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IMF로 인해 공영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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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전
체 공영택지공급의 61.1%를 차지하였다.10)
<표 2-7> 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실적
 (단위:  만㎡) 
구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현황 택지개발실적총 계 '81～'90 '91-'95 '96-'00 01 2,002 총계 '81～'90 '91-'95 '96-2000 '01 '02
계 48,698 21,998 8,893 7,512 3,581 6,715 54,659 19,471 15,803 13,644 2,803 2,938
서울  3,704 2,987  133 205 - 379 4,999 4,306  438 215  19 21
부산 1,906 1,150  138 428 - 190 2,307  727  928 515 136 167
대구  2,362 1,225  594 117 40 386 2,407  973  888 368 93 86
인천 2,565 1,118  378 254 - 815 2,751 1,172  677 582 90 230
광주  2,570  864  781 705 - 221 2,097  452  684 705 125 131
대전  2,530  1,338  522 671 - - 2,722  639  893 856 173 161
울산   665  389 43 86 - 148 40 - - 31   1 8
경기 18,640 7,990 2,249 3,225 2,650 2,526 18,855 4,830  6,270  5,251 1,177 1,328
강원  1,452 719  506 227 - - 1,849  671  565 497 73 43
충북  1,490 642  602 246 - - 2,138  664  434 736 108 197
충남  2,239 183  101 386 - 1,569 1,822  632  530 280 106 274
전북  1,332 820  398 113 - 163 2,131  801  624 612 60 34
전남  2,133 897 170 175 891 2,476 1,192 713 481 67 23
경북 1,168 403 347 254 - -  2,293  754  589 681 197 71
경남  3,245 943 1,932 370 - -  4,912 1,442  1,315 1,658 357 139
제주   697 332 - 48 - 317 696  217  254  175  20   3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 2003., 건교부, 「주택업무편람」, 2003  
<그림 2-1> 시행주체별 공영택지개발실적  
-
5 , 0 0 0
1 0 , 0 0 0
1 5 , 0 0 0
2 0 , 0 0 0
2 5 , 0 0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통계연보 」, 2002. /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 2003
10) 장성수 외(2004), 택지백서, 한국토지공사,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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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
여 관리, 계획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03년 
시행되면서, 이 법률을 통해 국토의 용도지역이 재편되고 비도시지역까지 도시
계획이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기존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개발을 제어하던 기법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도시지
역인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은 사업구역 지정․고시된 경
우, 당해 구역이 국토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해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1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비도시지역내 개발사업의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개발사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12)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특정형으로 구분되며13),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5억
7,602만㎡ 가 지정되었다. 1,784개 지구 각각의 유형별 수립현황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수도권의 경우 각 유형을 합친 총면적이 4,742만㎡이며 이 중 주거형(2,406
만㎡)과 특정형(1,792만㎡)이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형
과 유통형 등은 지극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총면적
이 52,860만㎡이며 이 중 주거형이 26%(14,121만㎡), 관광휴양형이 60%로(31,543
만㎡)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형이 8.62%(4,559만㎡)로 나타나 
면적기준으로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승인) 6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51조.
12) 이러한 비도시지역의 개발사업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및 역할의 모호함은 장영민(2005)의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음.
13) 이러한 사업유형의 구분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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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지정건수가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14)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2005년도 현황은 급속히 증가한 수치이며 현재 지정 준비단계에 있는 곳을 고려
했을때 앞으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8>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현황
 (단위 : 만 ㎡)
지역 구 분 2종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향 복합형 특정형
총계 면 적 57,602 16,527 4,754 129 31,846 707 3,639개소수 1,784 1,026 357 10 303 33 45
수
도
권
인천 면 적 179 117 0 0 62 0 0개소수 14 10 0 0 4 0 0
경기 면 적 4,563 2,289 195 23 241 24 1,792개소수 126 92 9 3 5 3 14
소계 면 적 4,742 21 20 2 30 2 179개소수 140 102 9 3 9 3 14
비
수
도
권
강원 면 적 21,787 1,906 1,004 39 18,687 12 138개소수 246 107 47 3 85 1 3
충북 면 적 3,871 1,200 627 12 1,839 141 51개소수 233 90 84 2 31 13 3
충남 면 적 2,744 416 1,025 0 1,234 8 62개소수 122 43 54 0 20 1 4
전북 면 적 2,255 1,309 278 0 629 0 39개소수 127 82 22 0 16 0 7
전남 면 적 5,784 1,805 468 52 2,005 95 1,360개소수 150 75 30 1 32 5 7
경북 면 적 6,601 4,116 730 0 1,609 55 92개소수 439 328 71 0 33 4 3
경남 면 적 2,558 1,627 335 3 503 77 13개소수 138 87 28 1 20 1 1
제주 면 적 7,260 1,741 93 0 5,038 296 92개소수 189 112 12 0 57 5 3
계 면 적 52,860 14,121 4,559 107 31,543 683 185개소수 1,644 924 348 7 294 30 31
자료 : 건설교통부(2005), 2004 도시계획현황 자료집, pp.108-112.                
14) 이중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 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국토이용변경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
로 변경되어 처리된 경우가 약 250여 개소에 해당되고, 실제 국토계획법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계획결정 되었거나 진행중인 곳은 약 70-80여 개소에 해당됨. 이러한 수치는 시행 5년째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지구수(59개소)와 비슷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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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개발사업15)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7월 시행16)
된 도시개발법은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
다. 이를 통해 과거 공공이 주도한 특별법 위주의 전면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민
간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도시개발법 제
<표 2-9> 광역지자체별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현황
 (단위 : 만 ㎡)
구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수
도
권
서울시 0 0 91.14 424.87 516.00
경기도 75.31 0 157.51 353.89 586.71
인천시 0 0 8.78 250.84 259.63
소 계 75.31 0 257.43 1,029.6 1,362.34
비
수
도
권
대전시 0 23.22 0 0 23.22
충청남도 12.91 0 0 371.42 384.34
경상남도 13.44 2.54 83.68 8.91 108.57
경상북도 0 0 4.22 54.84 59.05
부산시 0 5.39 0 0 5.39
울산시 0 0 33.83 99.65 133.48
광주시 1.61 1.58 11.70 0 14.88
전라남도 0 2.37 0 0 2.37
전라북도 0 251.97 0 2.96 254.93
강원도 14.52 0 1.69 3.56 19.77
제주도 0 0 0 40.10 40.10
제주시 0 43. 94.55 0 137.55
소 계 42.48 330.07 229.67 581.44 1,183.65
합계 117.80 330.07 487.09 1,611.04 2,546.00
   자료: 건설교통부(2004.12.)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현황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정 이후 시행 5년째인 2005년 현재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17). 이는 도
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초기단계이므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
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실적으로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른 감이 있지만 실제로 연평균 공급량으로 보면, 같은 기간 공급된 전
15)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공급실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함.
16) 2000년 시행되기전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변천과정은 본문의 <표2-3>과 같음.
17) 2004년 12월말 현재 전국 59개 지구 25.4㎢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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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도시용지의 연평균 공급량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시용지 수급전망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현재 공장용지, 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으로 2020년경
까지 전국토의 3.7%(총 3,722㎢)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인구추계와 평균 가구원 수를 토대로 택지수요를 추정한 장성수
(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개발밀도(용적률 150%, 200%)의 변화에 따라 각각 
2020년까지 총 673.8㎢ (2억420만평), 505.4㎢ (1억5,315만평) 규모의 택지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공급된 택지량(1억4,824만평)
과 비교했을때, 각각 1.38배, 1.03배 많은 수치이다.18) 그 외 다른 연구에서 집계
한 택지수요 추정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0> 택지수요추정에 관한 연구결과
(단위 : 만평)
구분 추정량 연평균수요량 공급기간
한국토지공사(1995) 35,998 2,250 1996년~2011년
천현숙(1999) 59,774 2,846 2000년~2020년
택지백서(2003) 20,556 1,285 2000년~2015년
주택종합계획 13,000 1,300 2003년~2012년
   자료 : 장성수(2004), 택지백서, 한국토지공사, p.158. 
하지만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정한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92㎢의 도시용지를 공급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26.8㎢가 공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도시용지공급체제로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가 곤
란한 실정이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가용토지의 경우 
전국토의 27%인 관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를 통해 이러한 관리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따라 도시개
발사업의 비중도 증대될 전망이다. 
18) 장성수(2004), 택지백서, 한국토지공사,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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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용지 수급 관련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도시개발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이러한 도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적 또는 제도적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
한 형편이다. 
도시개발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에 필요한 가용
토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용 토지를 기존 도시지역내에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신규 도시개발수요는 대부분 관리지
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선계획-후개발을 목표로 개편된 국토계획법이 시행
된 2003년 이래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도시개발 가용토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작
업이 마무리되는 2007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
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행 도시개발 가용지 수급
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내 개발가능 토지 고갈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는  90% 이상이 기개발지이거나 보전지
역이기 때문에 개발가능 토지가 고갈되어 관리지역이 아니면 개발후보지를 확보
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아울러 각종 개별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로 관리지
역에서도 개발후보지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개발수요가 큰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의 70% 이상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
비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개발후보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 도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용지확보 지연
국토계획법 개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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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 등 일련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관리지역에서 개발 가능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토지를 확보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
고 있다. 즉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과 관리지역 세분에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장기간(2005년 또는 2007년까지 수립)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후보지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3)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 부족
도시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회, 경제, 정치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토계획과 기타 국가계
획 등 상위계획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신속하게 바뀌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법
정 계획수립절차 때문에 신속한 변경이 어려운 현실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년 계획기간 동안의 시가화예정용지 수요를 추정하고 
5년 단위로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면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다. 시가화예
정용지는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개발용도로 용도지
역을 부여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도
시기본계획 수립지침 5-4-3). 이렇듯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정 가능한 범위를 단
계별 소요면적의 30%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을 부여할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빈번한 변
경이 불가피하나 변경에 따른 절차상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도시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4) 민간 도시개발의 위축
1993년 준농림지역 제도 도입 이후, 민간부문의 택지공급은 주로 준농림지역
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준농림지역 개발이 허용된 1994년부터 규제가 강화되기 
전 해인 1999년까지 약 678만평의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동 기간 중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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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개발한 택지면적 5,210만평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2-11> 민간부문의 준농림지역 택지개발 규모
구분 공공택지개발(a) 민간 준농림지역개발(b)  b/a (%)
1994 ~ 1999 5,210만평 678만평
13.0연평균 868만평 113만평
   자료 : 건설교통부(2002), 주택백서
같은 기간 준농림지역에서 민간부문이 건설한 주택의 양은 공공부문이 건설한 
규모의 29.4%이며 이 양은 민간부문 총 건설량의 18.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교적 준농림지역을 많이 이용한 경기도의 경우 1995년 이후 여기에서 공급한 
주택의 양이 총 주택건설호수의 31.1% 수준으로 연평균 4만 2천호를 건설하였
다.
<표 2-12> 경기도의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 실적
연  도 평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주택건설총수(호) 138,450 127,844 147,782 139,253 110,633 166,7411 33,873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수(호) 42,465 26,255 26,938 34,208 51,676 73,249 11,152
비  율(%) 31.1 20.5 18.2, 24.6 46.7 43.9 32.9
   자료: 건설교통부(2002), 주택백서.
그러나 간설시설, 학교,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사회
문제가 된 이후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되었고 2001년에는 계획적이며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을 개편하면서 민간의 택
지개발과 택지공급이 위축되었다. 향후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감안할 때 민간이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략 3～4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 공급의 30%까지 차지해온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량이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 국토계획법개편
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민간개발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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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출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
도적인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민간의 참여가 부진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택지개
발사업시행자가 민간에게 설계 및 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참여의 기
회를 넓혔지만 역시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도시개발법에서도 민간제안을 통
한 민간부문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업절차상에 애로요인이 많아 활발한 
개발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제 3장 ∙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단계 고찰   31
3 C  ․  H  ․  A  ․  P  ․  T  ․  E  ․  R  ․  3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단계 고찰 
제3장에서는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지난 5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전국 59개 지
구 대상)을 살펴봄으로써 각 사업의 유형별(사업주체, 사업방식, 사업목적) 사업실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을 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1.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2004년까지 지정된 전국 59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 및 규모별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그림 3-1>에서와 같이 사업주체, 사업목적, 사업방식별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사업주체의 경우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되, 공공의 경우 다시 지자체와 
공사로 세분하였고 민간의 경우 일반 시공사(민간기업)와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
으로 구분하여 주체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방식의 특성변화에 주목하였다.
또한 사업목적의 경우 택지 및 주택용지에 한정하지 않고 역세권/물류/유통 단
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특수목적 단지(관광 등)조성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의 
다양화에 따른 사업주체, 사업방식 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업방식
의 경우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에 따라 사업주체, 사업목적이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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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시개발 지구지정 현황 분석 기준  
1) 지구지정 현황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59개 지구가 지정(2004. 12.기
준)되었으며, 해당 지정면적은 2,546만㎡이다. 
이를 시기별 구분하면,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 초기로 볼 수 있는 2001년까지 
는 10개소 내외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3년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승인된 지역이 10여 개소 이내로 작년에 비
해 신규 지정된 지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구의 지정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의 경우 21개소(39%), 
비수도권은 38개소(64%)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2년 이후 수도권지역 지정현황은 가파른 증가추세가 보이나 비
수도권지역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지구 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2004년에 수도권 14개 지구(총 
21개 지구), 비수도권 15개 지구(총 38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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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역별 구역지정 지구수 비교  
 (단위 : 개소)
2001 2002 2003 2004 합계
수도권 1 0 6 14 21
비수도권 4 7 12 15 38
합계 5 7 18 29 59
<그림 3-2> 지역별 구역지정 지구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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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된 지구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으나 지구계 총 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약 412만평, 비수도권은 약 358만평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대략 
60만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업지구 전국 평균면적은 약 13만평으
로 이 중  수도권 지역의 평균 사업면적은 약 19만평,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사
업면적은 약 9만평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평균면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정면적 추이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법 초기단계인 2001년에는 수
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구계 면적차이가 약 10만평 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수도
권의 지구계 면적이 비수도권의 지구계 면적보다 130만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구계 면적 차이가 13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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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지구지정 면적 추이분석 
 (단위 : 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수도권 75.31
(75.31)
0
257.43
(42.91)
1,029.60
(73.54)
1362.34
(64.87)
비수도권 42.49
(10.62)
330.07
(47.15)
229.66
(19.14)
581.44
(38.76)
1183.66
(31.15)
합계 117.8
(23.56)
330.07
(47.15)
487.09
(40.59)
1,611.04
(55.55)
2,546
 주 : 괄호안은 해당지역 전체 개발면적을 지구수로 나눈 평균면적임                
<그림 3-3>　지역별 지정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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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별 지구 면적 현황을 비교하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모두 500만㎡ 이상이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절반가량인 약 250만㎡의 현
황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 이상 규모가 전체 12개 지
자체중 5개 지역으로 이중 충청남도가 384만㎡로 가장 많은 지구면적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다음 전라북도가 250만㎡로 인천광역시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
다. 2003년～2004년 기간의 경우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사업면적은 급격한 증가
추를 보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충남과 울산지역에 한해 규모가 대폭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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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지역별 평균 지구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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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도별 지정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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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구면적을 3만평 이하(23개소), 3만-10만평(14개소), 10만-30만평(16개
소), 30만-100만평(6개소)으로 분석한 결과 30만평 이하 규모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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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상지 규모별 사업특성 비교 
 (단위 : 개소)
대상지 규모(평) 사업방식 사업주체 지역별수용 환지 혼용 공공 민간 수도권 비수도권
3만평 
이하
23
(39%)
20
(34%)
3
(5%)
-
15
(26%)
8
(13.5%)
6
(10.2%)
17
(29%)
3만-10만 14
(24%)
5
(8.5%)
8
(14%)
1
(1.7%)
5
(8.5%)
9
(15%)
4
(6.8%)
10
(17%)
10만-30만 16
(27%)
5
(8.5%)
7
(12%)
4
(6.8%)
12
(20%)
4
(6.8%)
8
(14%)
8
(14%)
30만-100
만
5
(8.5%)
3
(5.1%)
1
(1.7%)
1
(1.7%)
3
(5%)
2
(3.4%)
2
(3.4%)
3
(5%)
100만 
이상
1
(1.7%)
1
(1.7%)
- -
1
(1.7%)
-
1
(1.7%)
-
총계 59
(100%)
34
(58%)
19
(32%)
6
(10%)
36
(61%)
23
(39%)
21
(36%)
38
(64%)
주 : 괄호안 수치는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전체 사업지구중 가장 많은 비율(약 40%)을 보이고 있는 3만평 이하 지역의 
경우 수용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주도의 사업이 민간주도의 사
업보다 2배 가량 많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 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만-10만평 규모의 경우 환지방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사업
주체의 경우도 민간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만-30만
평 규모의 경우, 각각의 사업방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지역간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30만 이상 규모의 경우, 총 6개 사업지구로 공공 
주도의 수용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사업주체별 특성분석 
사업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
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다시 해당 지자체(광역, 기초)가 행정청내 별도의 사업단
을 조직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공사(토지공사, 지방공사)를 통해 위탁 시행하
는 경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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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59개 사업지구 특성분석
 (단위 : 개소)
사업주체 사업방식 사업목적
공공 34개(58%)
(지자체는 26개 지구
공사는 8개 지구)
수용 23(39%)
택지/주거용지 및 시가화 지역 조성 26(44%)
역세권/물류 및 유통 단지 조성 1(1.5%)환지 5(8%) 공업용지 조성 2(3%)
혼합 6(10%) 특수목적 단지 조성 5(8%)
민간 25개(42%)
(조합은 17개 지구
민간건설회사는 8개 
지구)
수용  10(17%)
택지/주거용지 및 시가화 지역 조성 20(34%)
역세권/물류 및 유통 단지 조성 2(3%)환지 15(25%) 공업용지 조성 1(1.5%)
혼합 - 특수목적 단지 조성 2(3%)
합계 59개 (100%) - 59(100%) -
59
(100%)
주 : 괄호안 수치는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표 3-5>에서 보는 바와같이,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34개 사업지구 중 지자
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26개소(76%)이고 공사 등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는 
8개소(24%)로 나타나 직접시행방식이 간접(위탁)시행방식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또한 해당지구의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88%) 있으며 환지
방식와 혼용방식도 전체 사업대상지의 10%정도(각 5-6개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지 조성 목적의 경우 택지/주거용지 및 시가화지역 조성이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어 공공 주도의 개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유형의 다양화는 나타
나지 않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민간 건설사업자가 자사 소유의 대지를 개발하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과 몇 개의 이해집단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
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에 있
어서 수용방식보다 환지형태의 개발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혼용방식의 경우는 
아직 해당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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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목적별 특성분석 
사업목적은 크게 택지/주거용지, 시가화 조성, 역세권/물류, 유통단지 조성, 공
업용지 조성, 특수목적 단지 조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방식, 규모별 
현황특성은 아래의 <표 3-6>과 같다. 
<표 3-6> 사업목적별 사업특성 분석
 (단위 : 개소)
사업목적
사업주체 사업방식 사업규모
공공 민간 수용 환지 혼용 3만평이하
3만평
-30만평
30만평
이상
택지/주거용지, 시가화 조성 26 20 22 18 6 15 27 4
역세권/물류, 유통단지 조성 1 2 3 - - 1 2 -
공업용지 조성 2 1 2 1 - 2 1 -
특수목적 단지 조성 5 2 6 1 - 4 1 2
합계
34 25 33 20 6 22 31 6
 59 59 59
총 59개 지구를 조사한 결과 택지/주거용지, 시가화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이 
4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관광 및 문화 전시장 등의 특수 목적의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7개소, 역세권 및 유통단지 조성과 공업용지 조성 사례가 각각 
3개소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유형의 다양화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목적별 사업방식을 분석한 결과 택지 및 주거용지 조성의 경우 수용과 환
지, 혼용방식이 다양하고 분포하고 있으나 기타 사업의 경우 수용방식 위주로 사
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목적별 사업주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택지공급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공공 주도에 의한 택지/ 주거용지 공급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목적의 단지조성의 경우 사업 특성상 민간 보다는 공공이 사업주체가 된 사
례가 더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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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업목적별 사업방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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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주거용지 역세권/유통 단지 공업용지 특수목적
수용
환지
혼용
<그림 3-7> 사업목적별 사업주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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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주거용지 역세권/유통단지 공업용지 특수목적
공공
민간
사업규모를 분석한 결과 택지 및 주거용지 공급의 경우 3만-30만평 규모의 사
례가 많았으며 기타 사업의 경우,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역은 소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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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사업목적별 사업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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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주거용지 역세권/유통단지 공업용지 특수목적
3만이하
3만-30만
30만이상
이상 사업목적별 내용분석을 토대로 총 사업면적을 분석 비교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표 3-7> 사업목적별 사업면적 분석
 (단위 : 만㎡, %)
사업목적
사업주체 사업방식 사업규모
공공 민간 수용 환지 혼용 3만평 이하
3만-
30만평
30만평 
이상
택지/주거용지
시가화 조성
1,526.58
(60)
668.34
(26)
1,113.90
(44)
543.06
(21)
537.96
(21)
84.80
(3)
1,116.22
(44)
993.89
(39)
역세권/물류
유통단지 조성
12.91
(0.5)
16.10
(0.7)
29.02
(1.2)
0
0
0
0
1.58
(0.06)
27.43
(1)
0
0
공업용지 조성 9.36
(0.4)
22.58
(0.9)
9.36
(0.4)
22.58
(0.9)
0
9.36
(0.3)
22.58
(0.9)
0
0
특수목적 
단지 조성
187.93
(7.4)
102.19
(4)
190.47
(7.5)
99.65
(4)
0
0
15.69
(0.6)
75.31
(3)
199.12
(8)
합계
1,736.80 809.24 1,342.78 665.30 537.96 111.45 1,241.57 1,193.02
2,546 2,546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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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방식별 특성분석 
사업방식의 경우 크게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되고, 해당 사업
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사업주체가 공공이면서 택지 및 주거용지 및 특수목적
의 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진행 사례가 많았으며 사업주체가 
민간일 경우에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진행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지정 규모측면에서 수용방식의 경우 34%(전체 59개 사례지역 중)가 3만평이
하의 규모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환지방식의 경우 3만평-10만평 규모
가 14%, 10만평-30만평 규모가 12%로 나타났다. 또한 혼용방식의 경우 10만평
-30만평 규모의 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비중(6%, 4개소)을 차지하였다. 
 5) 시사점
이상, 최근 사업동향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특성을 종합하면, 먼
저 지역적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발수요가 큰 경기도와 충남에서 많이 시행
되고 있어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사업주체 측면에 있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민간주체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보다 평균면적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아직까지 과거 공공주도의 대규모 개
발사업 추진 관행이 남아있거나 민간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주택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민간
이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택지조성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방식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수용방식을, 민간부문은 환지방식
을 주로 채택하고 있어 사업주체별 개발패턴이 유동적이지 못하고 특정 사업방
식에 치중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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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및 실태조사 분석 틀
1) 도시개발사업 단계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과정은 크게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구
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단계 등의 3-4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8> 도시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단계
도시개발법
관련내용 관련주체 협의대상
지
구
지
정
 / 
개
발
계
획
단
계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성분석
-지형현황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자
(조합)
-
지정제안서류작성 - ·-
지구지정제안
승인신청
-대상구역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사전협의 시군/교육청
공청회(공람) 및 
자문
-주민/ 의회 의견청취 -
- 시,군,구 관계자 자문
(지정제안 수용결정) -
개발계획입안 -지구단위계획 -건축배치계획 -
개발계획승인신청 - 시/군 시/도
기관협의 -시/도 관련기관 협의 시/군 담당부서
(환경,농림,교육)
심의 -도시계획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심의(100만㎡ 이상) - 중앙도시계획위원
승인고시 -토지수용권 부여 시도지사 -
실
시
계
획
단
계
시행자지정 -관련주체가 조합일 경우 도지사 -
계획안협의 -각종 영향평가 협의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시행자 관련부처
승인신청 - 시행자 시장, 군수
기관협의
-시/군 위원회 자문 건축, 도시계획
-시장/ 군수 의견청취
-시/군 관계기관 협의
승인신청 - 시장군수 시도지사
기관협의 -개발계획검토 도지사 부처 및 실국청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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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용지확보 용이성, 입지여건 및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구체적인 대상지 확보방
법과 예상되는 소요기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토대로 최종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표 3-9> 개발계획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목적․범위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기본구상
기초현황 분석 -주변지역 여건, 대상지역 현황,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목표,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 및 경제지표, 시설지표∙환경지표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대안설정 및 ∙평가,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부문별
계획
인구수용계획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밀도계획                -주택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용도별 면적산정/입지배분, 가구 및 획지분할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교통처리계획 -교통수요예측, 환승시설계획, 가로망계획
-교통안전시설계획, 주차장계획, 특수가로계획
환경보전계획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경관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초고속 통신망, 공동구 포함)
-공공의 문화시설(교육시설 포함)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
문화재보존계획 -문화재 조사, 종합학술조사, 문화재 보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수용․사용 및 
환지계획
-토지 세목별 현황, 지장물 현황
-토지취득방법: 수용․사용, 환지계획(방식)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사업의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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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유효한 물리적 
경계범위인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분석, 문화재지표조사 등 개발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조사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해
당 사업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을 받으며 공청회(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개발계획의 주요 부문별 계획으로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
획, 환경보전계획, 기반시설계획, 문화재보존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이 수반된다.
iii)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단계는 해당구역에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계획
을 세우고 시행하는 단계로, 상하위 기초자치단체에 관련계획을 제출하면,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인 실
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
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
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야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 틀
이상에서 고찰한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과정을 기초로 하여, 현행 도시개발사
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대상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는, 크게 사업대상지의 선정사유와 대상지
확보에 있어 애로사항,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여부와 타당성 조사의 주요
항목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먼저 대상지 선정사유와 대상지 확보에 있어 애로사항은 향후 도시용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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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항목에 설정하였고, 대
상지 선정사유의 세부항목으로는 용지확보 용이성(지가 저렴, 매수/조합구성 용
이), 입지여건 양호(간선기반시설양호, 개발수요충분 등), 부지규모의 적정성, 사
업성(개발수요 및 개발잠재력), 조합구성의 편리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
지 확보과정 애로요인으로는 개발가능한 가용토지의 부족, 사업비 부담, 불안정
한 시장상황, 과다한 토지관련규제 등을 주요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여부와 타당성 조사의 주요항목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실제 도시개발행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개발프
로세스 상에서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전타당성 조사항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
획과의 정합성 여부, 도시개발구역 및 동일생활권 인구변동 상황/ 추이, 구역내 
인구/토지이용/지장물, 각종 개발사업 현황, 주변지역 교통현황,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빈도 현황 등을 언급하였다. 
□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여부 및 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 대상지 선정사유 
 - 용지확보 용이성(지가 저렴, 매수/조합구성 용이)
 - 입지여건 양호(간선기반시설양호, 개발수요충분 등)
 - 규모 적정성 
◦ 대상지 확보 과정
 - 확보방법(사업시행방식)
 - 확보소요기간
 - 확보과정상 애로요인 
◦ 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
 - 대상지/개발가용지 부족
 - 해당 대상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여부의 불투명성 및 사유
 =>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용지 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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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는 크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발계
획의 특성과 물리적인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주된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개발계
획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여부, 기반시설의 부담범위, 공공 
주체의 부담비율, 기반시설 관련 재원조달방식,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까지의 소
요기간 및 절차 등을 언급하였다.
□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 개발계획 수립내용
 - 기초조사/환경성검토/교통성분석/문화재지표조사 등
 - 지구단위계획/
◦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까지의 소요기간/절차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관계기관 사전협의
  . 주민의견청취(필요시 공람/공청회)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시군->시도)
  . 관련부처협의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
◦ 기반시설 부담
 - 어느 시설까지 부담->지자체의 추가 기반시설설치 요구
 - 국가/지자체/공공 부담부분
 - 각종 부담금 부과/감면여부
 - 기반시설 분담/재원조달 대안
 -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 개발부담금으로 조성, 부담금부과-사업성확보-과밀개발-
주거환경 질 악화의 악순환 문제
◦ 조합설립인가신청->인가과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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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주로 자문, 협의의 절차상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
고,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허가 등 절차상
의 문제와 개선대안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시군 관계기관협의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각종 영향평가 협의의 
실시여부 및 소요기간을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중복성 여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요기간 및 절차상에 지연요인, 중복요인(영
향평가, 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 실시계획 승인 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
 - 도시개발사업규약작성
◦ 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자->시군)
 - 시군 관계기관협의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실시계획 승인신청(시군->시도)
 - 관계기관 협의
 - 각종 영향평가 협의(환경,인구, 교통 등) : 소요기간, 중복성
◦ 실시계획 승인
◦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 까지 각종 인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 및 
개선대안
 - 소요기간
 - 절차 : 지연요인, 중복요인(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등)
 - 담당공무원 전문성 부족 또는 경직적 제도 운영 사항 등  
□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용‧수용/환지/혼용 등 사업방식별 문제점 및 개선대안
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소요기간, 그리고 사업비 조달, 용지
확보, 기반시설 부담방법(범위, 대상, 주체 등)을 조사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을 통해 사업방식별 문제점과 개선대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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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방식별 향후 바람직한 사업방식에 대한 대안을 추가 조사항목으로 제시
하였다.
□ 사업시행단계(사용‧수용/환지/혼용 등 사업방식별 문제점 및 개선대안)
◦ 사업시행절차/사업소요기간, 사업비 조달, 용지확보, 기반시설 부담 측면
◦ 사업방식대안
 - 각 기존사업방식별 개선대안
 - 개발방식 다양화방안 : 새로운 방식 도입/적용 방안
 .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
 . 신탁개발방식
 . 민관합동개발
□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민간참여가 부진하거나 소극적인 이유와 이를 통
해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시행주체의 자금력
과 자금동원 가능성,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 과중,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및 시간소요 등을 조사항목에 설정하였다. 
또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관합동개발 활성화, Project Fin-
ancing 활성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민간간 합리적 분담, 도시개발기금, 도시개
발전담은행 등에서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평가제 및 성과
별 인센티브제도 도입/운영 등을 설문항목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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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실태분석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 분석 틀을 기초로 현행도시개발
사업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말까지 구역 지정된 도시개발사
업 구역 중 일부 시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주요 현황 문제
점에 대해 설문분석 하는 한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관련전문가와 협의내용을 더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도시개발사업 단계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본 실태조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하기 위해 전국  59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주
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8일～6월 28일(21일간)간 시
행되었으며 주된 조사방법은 시행자 전화 면담조사와 e-mail/ fax를 통한 서면
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9개 지구에서 유효한 응답이 수거되었다. 
주된 설문 내용은 크게 도시개발사업 개요(대상지 위치, 면적, 사업기간, 주체, 
방식,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내용과 사업시행단계(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단계, 사업시행단계)별 현
황 및 문제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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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1, 2>에서와 같이 각 사업추진 단계를 기초조사, 서류작성, 개발계
획 입안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단계에서의 검토항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검토여부 및 소요기간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용지확보, 기반시설분담 내역, 인허
가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 세부 추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주요 문항
으로 제시하였다. (부록 참조)
<표 4-1> 사업추진절차 체크리스트 (지구지정-실시계획승인)
단계 세부단계 검토내용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분석
-지형현황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서류작성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도시개발구역조사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개발계획서 등
계발계획입안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 시행기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구역지정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 -> 시/군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지정구역/ 개발사업계획 검토 및 수정요구 
구역지정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군 -> 시/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지정구역/ 개발사업계획 심의
실시
계획
실시계획 준비
- 도시관리계획 검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각종 도서 (영향 평가서) 제출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시행자 -> 시/군
시군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내용 검토 및 수정요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실시계획 내용 검토 및 수정요구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시/군 -> 시/도
시도 관계기관 협의/ 심의 - 실시계획 내용 심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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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현황
설문에 응답한 총 29개 사업지구의 특성 및 사업추진현황, 세부일정, 소요기간
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먼저 사업목적의 경우 23개의 지구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나
머지 6개 지구는 각각 국제전시장 건립(고양지구), 터미널이전(가사지구), 임산
<표 4-2> 사업추진절차 체크리스트 (사업시행)
단계 세부단계 검토내용
사업
시행
수용방식의 경우
용지도 및 토지/ 물건 조서 작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회 진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보상급 지급 또는 공탁
각종 부담금 관련
- 부담금 부과
- 감면 여부
-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의 작성
- 토지수용
- 토지상환채권발행, 이주대책 수립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인가 - 시행자 -> 시군
환지계획 수립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선수금
-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계획 수립 및 집행
- 환지 처분 공고
- 등기촉탁 신청 및 청산금 징수
각종 부담금 부과 및 감면
- 부담금 부과
- 감면 여부
-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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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통센터(망상지구), 휴양도시건설(산하지구), 산업단지조성(율문지구), 공장
용지조성(반계지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표 4-3> 도시개발사업 사례지구별 추진현황
지구명
(시행주체)
사업
방식
추진
현황
세부일정 소요기간
(적정기간)
사업시작 지구지정 실시계획신청
실시계획
승인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이구역
(평택시) 혼용
실시계획
단계 00.4 03.12.04 - -
32개월
(16개월)
12개월
(6개월)
가사지구
(안성시) 수용
실시계획
승인절차 04.01 04.11.15 05.3.30 -
11
(6)
4
(3)
원당지구
(삼척시) 수용 사업종료 03.3 03.10.11 03.11.16 04.1.17
7
(12)
2
(2)
신촌이주
(광산구) 수용 사업종료 00.9 01.5.25 01.10.15
8
(4)
4
(3)
증심사
(광주시) 수용
개발계획
단계 03.10.7
03.10.7
05.08
- -
23
(12)
-
천왕구역
(공사) 수용
실시계획
단계 03.2 04.11.20 - -
21
(15)
-
강동산하
 (조합) 환지
실시계획
단계 03.06 04.12.23
05.9
(예정) -
9
(6)
-
소래논현
(민간) 수용
실시계획
단계 03.3 04.12.27 - -
22
(12)
6
(3)
용현8-1
(민간) 수용
사업시행
종료 03.5 04.1.12 04.1.26 04.4.17
9
(6)
4
(2)
아주지구
(조합) 환지
사업시행
종료 03.04.24 03.04.24 04.04.19 05.04.21 18 6
예천지구
 (서산시) 혼용
실시계획
승인절차 00.8 04.8.30 05.4.21 -
48
(12)
-
서북신시가 
(전주시) 혼용
사업시행
단계 01.7 02.7.06 02.12.21 03.3.14
12
(18)
6
(12)
계룡구역
(충남) 수용
실시계획
단계 02.12 04.12.30 - -
24
(12)
-
구산지구
(김해시) 수용
실시계획
승인절차 99.5 03.11.01 05.2.28 -
54
(24)
8
(12)
굴화지구
(울산시) 환지
실시계획
단계 98.6 03.6.19 - -
60
(24)
-
신기지구
(양산시) 환지
사업시행
단계 97.3 01.3.13 03.12.3 04.4.11
48
(12)
33
(16)
소사지구 수용 사업종료 03.05 04.07.26 04.07 05.1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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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별로 대상지를 구분하면, 공공이 주체인 사례지구는 총 26개 지구였
으며 이중  25개 지구가 지자체에서, 나머지 1개 지구는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었다. 또한 민간이 주체인 사례지구는 총 3개 지구로 조합에서 1개 지구를 
일반 민간 건설업체(시공사)에서 2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었다.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23개의 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지구는 삼척 
원당지구와 광주시(광산구) 신촌이주단지, 평택시 소사지구 등 5곳이며, 택지개
발 이외의 단지의 경우 아직 사업이 종료된 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 개발계획 단계에 있는 지구는 1곳, 실시계획 단계인 지구는 11곳, 실시계획이
후 승인절차 중인 지구는 3곳, 사업시행단계는 8곳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사
(평택시) (8) (7)
망상지구
(동해시) 수용
사업시행
단계 00.11 01.01.20 - - - -
남양지구
(화성시) 혼용
사업시행
단계 01.02 03.02.07 04.8.15 04.12.30
24
(8)
24
(10)
신봉지구
(용인시) 환지
실시계획
단계 - 04.11.26 - - - -
반계지구
(창원시) 수용
실시계획
단계 03.07 04.3.11 - -
9
(12)
-
동천지구
(용인시) 환지
실시계획
단계 02.03 04.12.06 - - 
34
(18)
-
경서2지구
(인천시) 환지
실시계획
단계 02.3 04.12.6 - -
34
(24)
-
하리지구
(여주군) 환지
사업시행
단계 - 03.12.08 - 05.01.06 - -
국제전시장
(고양시) 수용
사업시행
단계 00.4 01.8.2 - 03.05.06 17 22
통정지구
(천안시) 환지
사업시행
단계 02.4 04.4.30 05.5.12 05.07.12 24 12
율문지구
(춘천시) 수용
사업시행
단계 01.8 04.9.10 04.12.20 04.12.31
35
(18)
15
(12)
하귀1지구
(제주시) 환지
실시계획
단계 04.02 04.8.04
05. 08
(예정) - 6 12
범박지구
(부산시) 수용
사업시행
단계 99.03 02.3.12 02.9.24 03.3.31
36
(24)
14
(12)
주1: (   ) 괄호안 수치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임
주2: 음영처리지구는 택지개발목적 이외 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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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의 경우 실시계획 단계이거나 사업시행단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위의 단계별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의 실제 소요기간과 사업
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 간의 차이를 사업주체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다.  
개발 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각각의 개별 사업대상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것
이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치를 계산한 후 이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인 추진절차상의 소요기간을 비교함으로써 기간의 적절성
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4> 개발계획 작성기간에 대한 시행자 평가
개발계획 실제 소요기간 개발계획 적정 소요기간 기간차이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평균 개월수
전체 사업지구
(29개중 응답사레) 591 23.6 356 14.2 9.4
공공
시행
사업
택지개발 305 23.5 199 15.3 8.2
기타 72 18 53 13.3 4.7
소계 377 22.2 252 14.8 7.4
민간
시행
사업
택지개발 205 29.3 98 14 15.3
기타 9 9 6 6 3
소계 214 26.8 104 13 13.8
먼저 전체 29개 사업지구에서 실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
균 23.6 개월이고 사업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4.2개월로 그 차
이는 약 9.4개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는 향후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2.2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4.8개월로 그 차이가 7.4
개월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간시행이 공공시행보다 4.25개월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경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
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23.5개월, 적정소요기간은 15.3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8.2개월로 나타났고, 택지개발 이외 사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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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소요기간은 15.3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4.7개월로 확인되었다.
다시말해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간 차이가 택지개발 
이외의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간 차이보다 2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택지개발
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신속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6.8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3개월로 그 차이가 13.8
개월이었다.19)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경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29.3개월, 적정소요기간은 14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15.3개월로, 택지개발 이외 사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9개월, 적정소요기간은 6
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3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택지개발을 목적으
로 한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간 차이가 택지개발 이외의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
간 차이보다 5배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어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업추
진의 신속함이 상대적으로 덜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시행 주체간 소요기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공주도의 사업
보다 민간주도의 사업에 있어 소요기간 차이가 큰 것으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그 외의 사업보다 소요기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분석방식으로, 실시계획 수립기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 
5>와 같다. 전체 29개 사업지구에서 실제 실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1.3 개월이고, 사업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8.9개월로 그 
차이는 약 2.4개월로 나타났다.20) 
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실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1.3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9.8개월로 그 차이가 1.4
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러한 차이는 공공이 시행자일 때의 소요기간 차이 보다 6.4개월 더 많은 수치임
20) 이러한 수치는 개발계획 추진시 소요기간 차이보다 작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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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실시계획 작성기간에 대한 시행자 평가
실시계획 실제 소요기간 실시계획 적정 소요기간 기간차이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평균 개월수
전체 사업지구
(29개중 응답사레) 192 11.3 152 8.9 2.4
공공
시행
사업
택지개발 94 10.4 81 9 1.4
기타 41 13.7 37 12.3 1.4
소계 135 11.3 118 9.8 1.5
민간
시행
사업
택지개발 57 11.4 34 6.8 4.6
기타 - - - -
소계 57 11.4 34 6.8 4.6
사업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경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10.4개월, 적정소요기간은 9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1.4
개월 이었고, 택지개발 이외 사업지구의 실제소요기간은 13.7개월, 적정소요기간
은 12.3개월로 이때의 소요기간 차이는 1.3개월로 나타났다. 앞서 개발계획 작성
에 있어 소요기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와 다르게, 실시계획에 있어 (실제-적정) 
소요기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목적에 있어서도 택지개발
을 목적으로 한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간 차이와 택지개발 이외의 사업지구의 
평균소요기간 차이가 비슷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실제 실시계획을 수
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1.4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
간은 6.8개월로 그 차이가 4.6개월 이었다.2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행 주체간 소요기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
로 공공주도의 사업보다 민간주도의 사업에 있어 소요기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사업주체별 비교 이외에 사업방식별로(수용, 환지, 혼용) 사업계획 추
진에 있어 실제 소요기간과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4-6>과 같다.
21) 민간이 시행자인 경우가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의 차이 보다 3.18개월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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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개발계획 작성기간에 대한 시행자 평가 (시행방식별 비교)
개발계획 실제 소요기간 개발계획 적정 소요기간 기간차이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평균 개월수
전체 사업지구
(29개중 응답사레) 591 23.6 356 14.2 9.4
시행
방식
수용 290 20.7 199 15.3 5.4
환지 233 29.1 53 13.3 15.8
혼용 68 22.7 252 14.8 7.9
수용방식의 경우,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0.7개월이
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5.3개월로 그 차이가 5.4개월로 환
지방식의 경우,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9.1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3.3개월로 그 차이가 15.8개월로 나타
났으며, 혼용방식의 경우, (실제-적정)소요기간 차이는 7.9개월 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각각의 사업방식을 비교한 결과, 환지방식의 경우 (실제-적정) 개발계획 소요
기간 차이가 전체 29개 사례지구 평균치인 9.4개월 보다 6.4개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수용방식과 혼용방식의 경우 평균치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환지방식의 경우22)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추진과정상의 기간 단축
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실시계획 작성기간에 대한 시행자 평가 (시행방식별 비교)
실시계획 실제 소요기간 실시계획 적정 소요기간 기간차이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총 개월수 평균 개월수 평균 개월수
전체 사업지구
(29개중 응답사레) 192 11.3 152 8.9 2.4
시행
방식
수용 87 8.7 78 7.8 0.9
환지 63 15.8 46 11.5 4.3
혼용 42 14 28 9.3 4.7
22) 토지소유자와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 환지방식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다른방식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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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시계획 작성기간에 대한 시행방식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먼저 수용방식의 경우, 실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8.7개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7.8개월로 그 차이가 0.9개
월로, 환지방식의 경우, 실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8개
월이며 시행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소요기간은 11.5개월로 그 차이가 4.3개월로 
나타났으며, 혼용방식의 경우, (실제-적정)소요기간 차이가 4.7개월 이었다. 각각
의 사업방식을 비교한 결과,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의 경우 (실제-적정) 개발계획 
소요기간 차이가 전체 29개 사례지구 평균치인 2.4개월 보다 2개월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방식의 경우 실제 실시계획 소요기간과 적정 소요기간간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기간과 마찬가지로, 환지방식의 경우 추진과정상의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에서
의 소요기간 차이와 비교했을 때 실시계획에서의 소요기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실시계획 승인기간 비교 (제출-승인)
(단위: 개월)
공공 시행 사업 민간 시행 사업 전체사업
해당 사업 총 소요기간 21.3 19 40.3
평균 소요기간 3.0 6.3 4.0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승인기간(제출-승인)을 사업주체별로 비교하면 <표 
4-8>과 같다. 먼저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평균소요기간이 3개월로 나타난 반면 
민간 시행 사업의 경우 평균소요기간이 6.3개월로 나타나 승인기간 차이가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따라서 전체 평균치와 비교했을 경우, 민간 시행 사
업의 경우 승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23) 이러한 평균수치는, ‘실시계획 승인여부 통보기간을 제출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최근 발표된 규정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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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실태조사 결과
1)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9개 사례대상지 중 26개 사례대
상지가 사전타당성을 수행하였으며 3곳의 사례지역은 사전타당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대상지는 여주군 하리
지구와, 용인시 신봉지구, 거제시 아주지구로 이들 지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구를 선지정하거나 주민민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개발관련 사
전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
획, 주변지역의 개발사업현황, 동일생활권 인구변동상황추이, 재해발생빈도 항목 
순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9> 사전타당성 검토항목
구분 사례 지구수 중요도 순위
-도시개발구역및 동일생활권 인구변동상황추이 22 62 4
-구역내인구/토지이용/지장물,각종 개발사업현황 21 68 3
-주변지역 교통상황 25 81 1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기타재해발생빈도 현황 18 44 5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등 상위 계획 21 73 2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7 37 6
대상지 선정사유 및 사업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문항의 경우, 입지여건과 사업
성, 용지확보 관련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지규모의 적정성과 조합
구성의 편리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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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대상지 선정사유 
구분 사례지구수 중요도 순위
-용지 확보의 용이성 23 70 3
-입지 여건 양호 25 97 1
-부지 규모의 적정성 23 58 4
-사업성 24 81 2
-조합구성의 편리성 10 24 5
2) 사업시행 방식 및 대상지 확보과정
□ 시행방식별 대상지 확보기간
총 29개 대상지 중에서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지구는 15개 지구, 환지방식
은 10개 지구, 혼용방식은 4개 지구로 확인되어,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사례가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분포는 공공(지자체)이 
사업시행의 주체인 사업장에서 설문에 응답한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중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대상지(23개 지구)의 경우, 수용/사용방식
에 의한 사업지구는 10개 지구, 환지방식 9개 지구, 혼용방식 4개 지구로, 환지방
식에 의한 사업대상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지를 확보하
는데 소요된 기간은 1년 이상이 17개 지구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고,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9개소에 달해 비교적 대상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
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대상지 확보과정 사업시행 방식 
사업방식 합계 (23개 지구) 합계 (29개 지구)
수용/ 사용방식 10 15
환지방식 9 10
혼용방식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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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대상지 확보기간
기간 합계 (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6개월이하 3 3
6개월-1년이하 4 6
1년이상 6 8
2년이상 8 9
<표 4-13> 대상지 확보시 적절한 소요기간 
소요기간 합계(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3개월 이하 0 0
6개월 이하 10 12
1년 이하 9 11
2년 이하 3 4
대상지 확보 평균 시간 10.43개월 10.34개월
이에 적절한 대상지 확보 기간을 설문한 결과,  23개 지구에서 1년 이하로 답
해 대상지 확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지 확보시 장애요인
그 다음으로, 대상지 확보시 발생된 장애요인을 설문한 결과, 토지 수용비 조
정과정의 난항이 9개 지구, 조합구성(동의서 확보)의 어려움과 지자체등 관련 기
관과의 협의가 각각 8개 지구로 세 항목 모두 비중있게 나타났다. 다만, 택지개발
을 목적으로 한 사례지구의 경우(23개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34%)를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으며, 그 외에 수용/사용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들
의 환지요구가 문항외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표 4-14> 대상지 확보시 장애요인 
요인 합계 (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토지 수용비 조정 과정의 난항 4 9
조합구성의 어려움(동의서 확보 등) 7 8
지자체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8 8
·기 타 2(미기재1) 2(미기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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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업비 부담(41%), 가용토지부족
(17%), 과다한 토지관련 규제(17%), 불안정한 시장상황(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행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사업
비에 대한 부담(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용비 폭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토지규제과다(5개 지구), 개발가용토지부족(5개 지구) 문제
를 제시하였으며,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토지관
련 규제의 개선(13개 지구)과 개발용지의 계획적 확보(9개 지구)를 꼽았다. 
<표 4-15> 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 
요인 합계(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개발가능한 가용토지의 부족 4 5
사업비 부담 9 12
불안정한 시장 상황 2 2
과다한 토지관련 규제 3 5
기 타 4(상세사항미기재2) 6(상세사항미기재3)
□ 토지확보 개선사항
원활한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토지관련 규제의 개선(44%), 장
기수급에 대비한 토지 물량의 계획적인 확보(31%), 초기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및 혜택(13%), 경기활성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규제로 인해 농지거래를 
통한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또한 문항 외 의견으로, 
소유자 권리한정제도 및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신설 등이 제시되었
다. 
<표 4-16>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개선요망사항 합계(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장기 수급에 대비한 토지 물량의 계획적인 확보 7 9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혜택 4 4
경기 활성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 2 3
토지관련 규제의 개선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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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 기반시설 확보실태
기반시설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사업지구가 기반시설 관
련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단계에서의 
추가적 기반시설부담요구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해당 기반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학
교, 문화복지시설 등을 공히 부담하고 있으나, 부담주체와 부담범위 등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17> 기반시설 부담계획 및 부담주체 (택지개발 목적의 대상지)
23개 지구
기반시설 내역 (중복응답)
도로및 
상하수도 학교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기타
공공 9 7 6 2(공원,녹지,각종부담금)
민간 11 5 4 5(주차장,공원)
<표 4-18> 기반시설 부담계획 및 부담주체 (택지개발 이외의 대상지 포함) 
29개 지구
기반시설 내역 (중복응답)
도로및 
상하수도 학교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기타
공공 13 7 8 2(공원,녹지,각종부담금)
민간 14 7 6 6(주차장,공원)
구체적으로 기반시설별(도로/상하수도, 학교, 문화/복지, 기타 공원 등) 부담주
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 50%의 부담비율을 나타내었고,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23개 단지의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 기반시설 조달방안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물어본 결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
(27%), 초기분양을 통한 자금확보(24%),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한 토지부담
(24%)이 비중있게 나타났으며,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사업비 확보(6%)와 저리 
금융지원(6%)을 통한 조달방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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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외 답변으로, 자체자금 선투입후 분양을 통해 회수, 편입토지에서 일정 감
보율을 적용하여 사업비 충당(기부체납), 체비지 매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9> 기반시설 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 합계 (23개 지구) 합계 (29개 지구)
초기분양을 통한 자금확보 6 7
저리 금융 지원 1 2
해당 지자체의 지원 6 8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사업비 확보 1 2
기타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한 토지부담) 6(상세사항미기재1) 7(상세사항미기재1)
총 합 9 (무응답 3) 9 (무응답 3)
□ 기타 부담금 부과
기반시설 이외에 각종 부과금의 경우, 총 29개 지구중 18개 지구에서 48건이 
부과되어 지구당 평균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종류가 15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해당 부담금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 하수도 부담금(20%), 상수도원인자 부담금(1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0> 기반시설 이외의 부담금 
부과금내역 합계 (23개 지구) 합계 (29개 지구)
지장 전주이설비용 1 1
농지 전용부담금 3 3
대체조림비 3 3
대체농지조성비 9 9
생태환경보전금 3 3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 4
하수도 부담금 6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8
폐기물처리비 1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 4
오수원인자부담금 2 2
쓰레기처리부담금 1 1
학교용지부담금 1 1
국유지 매입에 따른 원금이자부담 - 1(1년 38억7천만원)
전기 간선시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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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계획 승인 단계
□ 승인과정상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실시계획 승인과정 중, 각종 영향평가 자문 및 협의/ 심의 절차상 문제점을 조
사한 결과, 절차의 복잡성 및 중복성-소요기간의 장기화-절차과정의 불투명성
(예측불가능)-담당공무원의 경직성 및 전문성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으로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심의(중복), 위원회별 심의 중복 등의 문
제점24)이 제기되었다. 
<표 4-21> 각종 영향평가 자문 및 협의/ 심의 절차상 문제
항목 (29개 지구) 총점 우선순위
소요기간의 장기화 85 2
절차과정의 불투명성 (예측불가능) 77 3
담당공무원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48 4
절차의 복잡성/ 중복성 102 1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을 요하는 항목은 철차의 간소
화 및 단순화- 소요기간의 단축- 절차의 투명성 제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
상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복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분과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도시개발사업관련 제
도의 정비, 관련법규간 일관성 유지 등이 언급되었다.  
<표 4-22> 절차상 문제점 해결방안
항목 (23개 지구) 총점 우선순위
소요 기간의 단축 (업무의 신속성) 71 2
절차의 투명성 제고 54 3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52 4
절차의 간소화/ 단순화 120 1
2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재검토/지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중복된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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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단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방안
사업시행단계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물어본 결과 원활
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68%),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 보조(17%) 순으
로 나타났으며, 문항 외 구체적인 확보 방안으로 법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 법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전입금 준수 등의 의견
이 제시되었다. 
<표 4-2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운용방안 합계 (23개 지구) 합계 (29개 지구)
운용될 필요없다. 1 1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 보조 5 5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15 20
기 타 1 1
□ 사업방식의 대안
사업방식의 대안을 물어보기 이전에, 사업시행 전반에 있어 주된 장애요인을 
물어본 결과, ‘사업시행 절차 및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며, ‘용지확보 및 보상관련 문제’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 및 기반시설부담 관련’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표 4-24>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항목 (29개 지구) 총점 우선순위
사업시행 절차 및 소요기간의 장기화 102 1
사업비 및 재원조달 61 3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부담 관련 45 4
용지확보 및 보상관련 66 2
이후 이러한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한 사업방식 대안을 물어본 결
과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에 의한 사업방식’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
며 그 외 ‘민관합동개발 방식’, ‘신탁개발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업방식으
로는 S.P.C.(특수목적지주회사)방식과 복수의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컨소시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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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표 4-25> 사업방식대안
이상적인 방식 합계(23개 지구) 합계(29개 지구)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 9 10
신탁개발방식 3 4
민관합동개발 방식 5 7
기 타 2 2 
3.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분석
이상의 단계별 실태조사와 전문가협의25), 기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현황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전문가 협
의를 통해 도출된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제점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와 제
도적인 측면 이외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와 사업방식 및 사업내용
과 관련된 규제. 시행 주체간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 중 주
택용도/규모별 입지기준에 대한 사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성
25) 전문가 협의는 본 연구의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2005년 6월 28일(화)에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자문위원은 공무원 2인(건교부, 경기도), 민간사업자 4인, 대학교수 1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1>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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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요 문제점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공공주체에게만 부
여하는 각종 세제혜택의 경우, 공공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의 개발이익
을 일정부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공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된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 이외에 가용토지 만성적 부족, 시장불안 요인, 재원부족, 
개발이익 배분,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민간측면의 공급을 불안케 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
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포괄적인 수준에서 
민간참여와 관련된 문제점 항목을 추가/설정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부담, 사업추진(인허가)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 다섯 부
문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용지확보
□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예정지구를 지정하는 순간 토지가격
이 급등하게 되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인가시 추가적으로 가
격이 상승하게 되어, 미실현 개발의 잠재가치가 토지가격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농지취득 과정에서의 문제
현행법에서는 민간(법인체)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 인가 이
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농지, 임야 등이 관
리지역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들 지역 토
지를 신속히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 이
후에 해당 지가의 앙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현
되지 않은 개발에 의한 지가앙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의한 선매제도나 우발적 개발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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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수조치26)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어려
운 상황이다.
2) 기반시설 부담
□ 기반시설 부담 가중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에27)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
방자치단체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사업구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까
지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
치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
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요 재원 중 하나가 될 개발부담금은 결국 개발사업
자로부터 나오게 되며,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재의 관행은 크게 개선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줄어
들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도의 개발을 시도
할 수밖에 없어 계획적 개발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과는 상반된 주거환경의 질
을 저하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각종 부담금 조정
사례조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농지
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산림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6)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통해 우발적 
개발이익이 환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수의 폭이 미비하고 실제 환수된 금액이 공공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
27) 법제5조제1항제13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법제57조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8) 관련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종류와 비율, 부담시기는 다음과 
같다.(지자체별로 개별 개발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상하수도, 환경 등의 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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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담금이 사업 초기인 인․허가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공공시행자에게는 면제 또는 감
면되지만 민간시행자에게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9)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개발관련부담금이 사업성을 저하시
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밀 개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반시설이나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인‧허가 절차 
□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전 환경성 평가는 도시개발법30)에 법률적 근거를 가
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평가 및 해당관할 청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업무지침 제6절 환경성 검토에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
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
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
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 농지의 특성에 따라 최하 10,300원/㎡에서 최고 
21,900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날. 단, 조성비의 30%는 개발사업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액 분할 
납부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최하 1,581원/㎡에서 최고 3,162원/
㎡, 산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단, 조성비의 30%는 개발사업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액 분할 납부시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택지개발시 표준개발비 243,000
원/㎡에 대해 수도권은 30%, 기타 대도시권은 15%, 주택건설시 표준건축비의 수도권 4%, 기타 대도
시권 2%, 사업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29)  도시개발법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
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농지조성비는 면제 또는 50%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해당 법률 제11조
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50% 경감된다.
30) 도시개발구역지정시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성검토 방법 등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8장제8절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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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31) 중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6-3)  그러나 실제 환경부와의 협의 과
정에서 환경정책보전법에 근거하여 과중한 평가를 요구하고 해당 주무관청의 협
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환경성 평가의 내용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개발계획 이후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내역이 변경될 경우, 이중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
비 증가 및 사업기간이 지체되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종 위원회 자문에 의한 사업승인 장기화
현행 도시개발법 절차에 있어 민간이 직접 제안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의 최종 승인되기까지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 또는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 사안 및 의견
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절차상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각 절차별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 승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 절차 장기화에 따른 초기 사업비 증가 문제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곧 사업비(토지구입비, 일반관리비 등)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업기간의 단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자본력이 약한 민간업체의 경우, 사업진행도중 도산의 위험이 있
고,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민간업체의 경우도 사업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보장되기 힘들어 사업 참여를 꺼려할 수 있다.
 □ 중복적 동의서 징구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3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내용에 근거하면,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
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
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
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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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어도,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토지 소유자의 변경 및 동의 철회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
의가 유효한 시점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4) 사업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방식의 다양화
현재 사업방식은 사용‧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이 있으나 통상 공공부문의 경우 
사용‧수용방식을, 민간부문에서는 환지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업주체별 사업방식이 편향되어 있다. 
□ 토지 수용과정상 문제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의 경우, 과거 전면수용방식의 택지개발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민간의 경우에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토지 확보과정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
만 사업자가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
제로는 민원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 수용가 급등 등의 이유로 민간 사업자
가 잔여 토지를 수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 환지방식의 문제
현재 환지방식에 있어 감보율 책정부분은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에 매
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청산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과정
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과 관련하여 지자체
와 협상과정에서 감보율이 수시로 변동할 경우, 조합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
차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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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간참여 
□ 민간부문 자금부족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 많은 사업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시행자는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은 투자재원이 대단위로 소요되고 총 
사업비 중 사업초기에 토지매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자금의 비율이 높으며 자금회
수기간도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는 고비용․고수익 사업이다. 일례로 수도권과 대
도시 인근지역에서 3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매수 비
용과 구역안의 단지조성비를 포함하면 최소 5000억원 이상 이 투입되어야 하지
만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체 자금조달능력은 미약한 실정이다.32) 따라서 국내 대
형건설업체들이 단독으로 자체자금과 차입금을 조달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2) 국내 5대 건설업체의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2004년 말 현재 3000억원 수준이고 연간 순이익규모는 
300억원 수준이고, 타인자본까지 포함한 총자본규모는 업체당 9000억원 수준으로 통산적인 기존의 
건설활동에 투입되는 자금을 제외하면 5대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과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업체당 1000억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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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  H  ․  A  ․  P  ․  T  ․  E  ․  R  ․  5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제5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행 도시개발사
업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전문가 협의결과와 기존의 문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앞 장에서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전문가 협의결과와 기존의 문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i)도시개발사업용
지의 원활한 확보, ii)기반시설의 공정한 부담, iii)인허가 절차 간소화, iv)사업시
행방식 개선, v)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기본으로 
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기반시설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원칙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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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넷째,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수용/환지방식의 개선,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에 의한 개발방식 등을 모색한다.
다섯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조건의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한다.
2. 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전문가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어, 
배포된 설문지 200부 중 157부의 설문지가 수거(수거율 78.5%)되었다. 구체적인 
설문목적, 설문대상, 설문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설문목적
본 조사는 현행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사
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개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 협의과정에
서 논의된 개선 대안의 방향이 가질 수 있는 의견의 편향성, 실현가능성 등의 문
제를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대안
을 마련하기 위해 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대상
조사대상의 직업군은 크게 관련 공무원, 개발업자, 학계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다.33) 공무원의 경우, 실제 사업 계획의 승인 등 관련제도의 집행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 민간개발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시
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해 전체 20개(12%)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33) 응답자 특성을 공공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부문(공무원,공사) 21%, 민간부문 36%, 기타부문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계) 42%로 나타나 다소 중도 입장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 5장 ∙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77
그 다음으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개발업자로 공사 등 공기업 종사자와 민간 
개발업자의 설문이 각각 13개, 56개 회수되어 전체 66개(42%)의 설문현황을 보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학계집
단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종사자가 각각 36명, 27명으로 집계되어 총 42 %의 응
답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참여경험의 경우,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 25명(15.9%), 위원회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2명
(39.5%), 2회이상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0명(44.6%)으로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응답자특성 (실무기간) 
13%
87%
5년 미만
5년 이상
<그림 5-2> 응답자특성 (직업) 
17% 8%
11%
2%
3%
23% 36%
중앙 부처 공무원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공사등 공공 업체 종사자
민간 관련 업체 종사자
대학 교수
연구 기관 종사자
기타
<그림 5-3> 응답자특성 (실무경험) 
16%
40%17%
27% 없음
간접적
2회 이상
여러번
<그림 5-4> 응답자특성 (연령) 
43%
40%
17%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표 5-1> 응답자 특성현황 
설문
응답
자수
직업
연령 실무기간 도시개발사업 참여경험공무원 개발업자 학계 기타
중
앙
지
방
공
사
민
간
교
수
연구
원 -
30
대
40
대
50
대
5년
미만
5년
이상 없음 간접 2회
다
수
157 3 17 13 56 36 27 5 68 63 26 21 136 25 62 2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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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 도시개발사업 용지확보 관련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용지 확보 관련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물
어본 결과, ‘개발예정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알박기 
등)행위’가 전체 응답의 4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 및 토지적성평가 실시로 인한 용지확보 지연’이 23.6%를 차지했다. 그 외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간선기반시설의 부재 등이 각각 13%, 11%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알박기 현상의 심각성을 강
조했으며, 민간업체종사자의 경우, 토지적성평가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5>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용지 확보 관련 가장 큰 문제점
24% 50%
12%
14%
예정용지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 
 도시계획수립기간 장기화 및 토지적성평
가 실시
관리지역내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계획관리지역내 간선기반시설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혹은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물
음으로는, ‘개발가능 토지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은행 방식
도입 (5년 주기)’이 33.8%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시가화
예정용지 소요면적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되 향후 5년간 소요
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만큼 지정토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하는 방안이 
30.6%로 토지은행 방식도입과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불로소득(planning 
gain)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체계 도입’방식이 24%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집단보다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종사자가 ‘토지은행 방식’
의 대안에 높은 선호 (각각 66%, 55.6%)를 보였으며, 개발업자(공공, 민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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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방식(38.5%)을, 대학교수의 경
우 개발이익환수체계의 도입(44.4%)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림 5-6>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혹은 제도적 개선방향
31%
34%
25%
10% 개발가능 토지의 예측 및 확보(토지은행)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에 기초
토지관련 계획변화 의한 불로소
득(planning gain) 방지
계획관리지역내 간선기반시설
확충
‘농지, 임야 등 관리지역 구입 관련 사업비 증가부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관한 물음에는,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규정을 개
정’하는 방안이 41.4 %, ‘우발적 개발이익을 공공차원에서 환수하여 기반시설 등
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33.1 %, ‘사업구역 범위내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와 ‘미실현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의한 선매제도 실시’가 각각 15.3%, 8.9 %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환
매 조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농지구입 가능시기를 구역지정 승인이후로 앞당기
자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가 상승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 및 감정가 매매방식 등 공공의 역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견은 주로 대학교수와 도시개발사업에 간접적
<그림 5-7> 농지, 임야 등 관리지역 구입 관련 사업비 증가 해결 대안 
15% 9%
34%
42%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지 구입 가능토록 개정
우발적 개발이익을 공공차원에서 환수
공공의 감정평가로 매매
사업시행자 선매방식을 통한 지가상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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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에서 강조되었다.   
□ 기반시설 부담 및 재원조달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전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증가 해결방안’에 관련 응답
으로는,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정착을 통해 기반시설의 종류/ 부담범위 및 주체
(공공/민간)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준용’한다는 의견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지자체 재원 부족시, 민간의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2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반시설 기부체납 관행에 대한 
개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국토법 제정이후 새롭게 부각된 기반시설부
담금제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사 등 공공업체 종사자의 경우, ‘기반시설의 부담주체, 범위 등에 대한 
제도적 명시와 이에 대한 준용’의견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는데, 이는 공사 주도
사업의 경우 간선기반시설까지 부담케하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8>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전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증가 해결방안 
59%
5%
21%
15%
효율적 기반시설 부담제 운용
개발계획 승인이후 자자체가 기반시
설 의무설치
사업시행자에 의한 기반시설설치(주
변지역포함)
지자체 장래 세수입을 통한 재원마련
□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단계에서의 각종 평가시스템 중복성 평가’
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체의 70%정도가 다소 중복적이거나 매우 중복적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다소 중복적인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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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구역지정/개발계획 단계에서의 각종 평가시스템 중복성 평가 
55%19%
8%8%10%
다소 중복적인 경향이 있다
매우 중복적이다
더욱 강화해야한다
적정하다
다소 느슨한 경향이 있다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중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영향평가를 비중있게 수행하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
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전체의견의 54.8 %였고, 나머지 의견은 10% 내외로 비
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단계 이전의 사전환경성 평가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이므로 실시계획 승인단계의 강도 높은 최종영향평가 시스템으로 일
원화’ 하자는 의견이 25%로 나타났으며, 일부 극소수 이지만, ‘사전환경성 평가
는 토지적성평가로 대체’한다는 기타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림 5-10> 사전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문제 해결 대안
17%
9%
17% 57%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적정수준으
로 완화
영향평가의 종류(환경, 교통)에 따
라, 선별적 완화
실시계획 승인단계 이전의 사전성
평가는 낭비
각종 사전성 평가와 영향평가 중복
시행
‘토지소유자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토
지소유자 변동이나 동의 의사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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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동의의 효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8.6%, 
‘동의의 효력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되, 사업추진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된 시점의 
당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33.1%로 나타나, ‘알박기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더 이상 토지소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이 약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유효
(40.7%)하기 보다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동의시점을 정하자는 의견(51.9%)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1> 토지소유자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대안 
60%
6%
34%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 유효
사업진척단계 시점의 동의 효력
을 제도적으로 명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에 대
한 보호 강조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에서의 중복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개
발사업의 특성(규모,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자문 및 협의안을 간소
화’ 하자는 의견이 38.9%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자치단체 위원회 중, 관련성 있
는 분과 위원회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가 23.6%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상위지자체 위원회 자문 및 
협의과정에 하위지자체 위원들이 배석하여 일괄적으로 자문 및 협의안을 처리’
하자는 의견이 40%로 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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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에서의 중복문제 해결 방안
24%
40%17%
19%
개발사업의 특성(규모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완화
관련성 있는 분과 위원회 통합
상위위원회 협의과정에 하위위원
회 배석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과정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
□ 사업시행방식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 관련 현행 방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에
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35%, 다소 수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28%이 비중있게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응답의 경우, ‘공공성 담보시 전면적 허
용’이 29.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 불가’도 23.5%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 근거한 수용조건을 만
족해도 이를 공공성이 담보되었다고 공공성 원칙에 우선하면서도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에 부정적인 시각(민원제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민간업체 종사자의 경우, ‘적정하다’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0% 이상 집계되었으며,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경험이 2회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도, ‘현행 수용조건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3>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 관련 현행 방식에 대한 평가
17% 28%
5%15% 35%
적정하다
수용조건을 다소 강화할 필요있음
수용조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있음
공공성 담보시 전면허용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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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방식의 대안’에 관한 물음에서는, ‘전면적 수용방식
의 개발을 지양하고 일부 환지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38.9%로 가장 많이 응답
했으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이익 및 사업리스크 공유를 전제로 한 새로운 개발방
식 개발’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되지 못한 나머지 지분의 수용업무를 공공(국가/지자체)이 의무적으로 대행’
하는 방식이 각각 29.9%, 23.6%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대학교수의 경우, 44.4%가 ‘토지소유자와 개발이익 및 사업리스크 공유
를 전제로 한 새로운 개발방식 개발’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직 
종사자와 개발사업에 다수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환지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높
게 보았다. 
이는 환지방식의 경우, 무리한 토지수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지
주들의 자발적 사업참여가 높기 때문인데, 앞으로 환지기법의 다양화와 적정 감
보율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뒷받침 된다면 현행 토지수용방식의 현실적
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14> 현행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방식의 대안
30%
24% 8% 38%
전면 수용방식 지양, 일부 환지
방식 도입
토지소유자와 공유를 전제로 한
파트너쉽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
우, 토지수용 활성화
토지수용 업무의 신탁전문기관
을 육성
□ 민간참여 활성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으로
는,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불편함 해소’와 ‘기반시설 부담, 주택공급, 토지 거래등 
포괄적인 수준의 각종 규제 개선’이 31.8 %로 동일하게 비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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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기법을 다양화하여,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불리한 현행 구조를 개선’ 하자는 의견이 28.7%로 나타나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인 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집단과 대학교수, 연구원 종사자의 경우. ‘사업기법 다양화’ 의견이 수위
로 집계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5>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33%
33%5%29%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불편함 해소
기반시설 부담, 주택공급, 토지 거래
등 각종규제완화
사업기법 다양화
초기사업비 등 재원조달의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공
공-민간의 역할이 강조된 민관합동방식’이 가장 많은 40.8%로 나타났으며,  ‘소
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에 의한 방식’이 20.4% ‘복수의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움 내지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방식’ 등이 10% 내외로 집계
되었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민관합동방식’과 ‘사업평가제 및 인센티브 방식’
이 각각 30.6%로 수위를 차지해, 유연한 사업 기법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그림 5-16>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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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
공공-민간의 역할이 강조된
민관합동방식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
에 의한 방식
복수의 컨소시움 내지는
S.P.C.방식
사업평가제 및 인센티브 방식
의 도입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탁개발
방식
앞 장에서 언급된, 총 29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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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에 의한 방식’이 ‘민관합동방식’보다 높게 
나타나 전문가 의견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3.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 
1) 도시개발 가용토지의 원활한 확보방안
□ 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관리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토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소요
될 도시용지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물량이 항상 준비되도록 도시계획수립 관련제
도를 개선한다. 즉,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토지물량 만큼 개발후보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지확보의 사전예측성을 높여 사업의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도
록 한다. 우선, 계획목표년도까지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과 입
지선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되 입지는 도면에 구체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다음
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
요면적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되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만큼을 지정한다.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요 지정대상지는 도시지
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한다.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후 매 5년마다 향후 5년 동안의 개발 가용
토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개
발사업자가 개발 가용토지의 확보를 미리 예측하거나 향후 5년 동안 개발할 토
지은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용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필요한 토지물량의 5배가 항상 준비되도록 함과 동시
에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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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역지정이 자동해제(일몰제)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구역지정에 따른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도록 한다. 요컨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5년 동안의 개발의 실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
는  가용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그 실효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 해소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가
상승 이전에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선방식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가상승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우선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신
고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지구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자에 의한 용
지매입이 이루어지면 개발계획 내용에 기초하여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함으로
써 용지매입 이전에 지가가 무리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
업구역의 범위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용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제
도화하거나, 종전 용도에 따라 토지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평균지
가를 감안해서 공공에서 가격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가상승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도시계획에 의한 것(planning gain)
이므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사회적 환수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예
정지구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영국의 planning obligation(개발계획 
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같이 간선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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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토지은행 운영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우발이익의 사유화와 지가상승에 따른 용지확
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토지은행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가 도시개발예정
지구의 지정과 함께 예정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은행을 조성한다. 토지매
입은 공영개발방식에서와 같은 전면매수방식을 적용한다. 즉 협의매수를 원칙으
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는 토지은행에 비축된 토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되,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설
계를 공개경쟁으로 공모하여 최상의 작품으로 당선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당선된 계획과 설계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토지의 소유권
은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개발사업과 개발 후 조성된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축사업이 모두 끝나 최종적인 실수요자에게 주택이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분
양 처분할 때까지 가능한 한 계속 토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
축물 분양가격에서 토지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를 토지공급가격으로 계산
하여 토지은행이 회수토록 한다. 즉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지가 상승의 대
부분을 토지은행이 회수하는 것으로서 회수된 지가상승분은 새로운 도시개발예
정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재투자되도록 한다. 
토지은행은 토지의 매입, 비축, 공급, 관리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고 도시개발
예정지구의 부지조성, 건축 등 건설사업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
가 담당하도록 용지취득과 건설업무를 분리한다. 사업시행자를 예정지구의 개발
계획과 도시설계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현행 국가공사(토지공
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의해 주도된 공영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업체도 
국가공사와 경쟁을 거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국가공사만이 토지수용
권을 갖고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토지수용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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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지확보를 토지은행이 담당하게 되면 용지취득과 건설사업을 분리할 수 있
게 되고, 국가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도 토지은행으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아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공사에 의한 공영 택지개발의 독
점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영
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
가가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94년 민간도시개발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도
시개발추진기구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지의 우선취득제도를 창설해 민간의 택
지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해당기구에서 택지를 우선 취득한 후 개발
기획, 조정, 입안과정을 거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제
도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는 도시내 방치되어 있는 유휴토지의 유효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을 양호하게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도시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34)
□ 농지취득 장애요인 개선35)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역지정 이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 사
업시행자(시행자가 미지정인 경우, 예비시행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어
길 경우 환매36)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34) 강식,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1, pp.80-81
35)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도시개발구역내 농지 취득이 불가하였으나 관계법령
(농지법 등)을 개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농지전용을 협의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개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부록 6 도시개발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정리 내용중 제19조(관련인
허가의 의제) 참조
36) 원칙적으로 구입당시 가격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는 방식을 취하되, 원토지소유자가 환매능
력이 없을 경우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대신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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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재원조달방안
□ 기반시설 부담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되, 지
방자치단체도 개발의 수혜자로서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 밖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
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위탁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 부담제의 실시가 정착되
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더라도, 기반시설의 종류와 부담범위 및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반시설의 부담기준이 명확하면 오히려 시행측
면에서 편리하고 사업추진의 예측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한다37).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재정(Tax Incremental Financi
-ing)을 활용할 수 있다.
□ 각종 부담금 조정
각종 부담금의 경우도 기반시설 부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담주체, 비용체
계 등에 있어 투명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상 설치권자가 명문
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고 지역에 따라 부담금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38)  사업시행
과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개발관련부담금이 사업성을 저하
시켜 오히려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
다.39) 따라서 시행자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지자
37) 경기도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6.1.1.)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비율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원칙을 세워 기준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8)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1호,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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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재정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증가책을 모색하는 것이 부담금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문제 해결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 환경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소
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의 중복문제 해소
상위 자치단체의 위원회 자문시 하위기관의 위원들이 배석하여 일괄적으로 자
문 및 협의안을 처리하거나 교통, 도시, 건축 등의 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절차상의 간소화를 기한다. 이외에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 등 추진 절차상의 기간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투명성
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의 실현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을 보장
할 수 있는 금융적 혜택이나 공공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복적 동의서 징수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구역지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어도 토지 소유자의 변경 및 동
의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동의가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측면
39) 이명훈(2002)은 그의 연구에서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계획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율, 재정자립도를 추가하여 상관분석
을 하였으나 이들 조건들이 부담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외 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용부과가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적 여건, 도
시기반시설의 설치수준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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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의권 행사는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으나 잦은 권리의 변동
은 결국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여 제도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신중한 동의 의
사 표현 및 권리변동에 따른 동의 승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개발법 
제71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40)을 명시하고 있지만 
각 사업단계별로 중복적으로 동의서가 징수되는 과정에서 동의가 유효한 시점이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도록 하거나 중복적 동의서 징수 단계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시행방식 개선
□ 도시개발사업방식의 다양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토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
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
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보
다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토지소유자나 민간기업의 경우는 사업대상 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수용이나 사용
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도화하고 개별 사업의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방
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매수와 환지의 개념을 
적절히 복합하여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하거나 토지신탁에 의한 방식 등을 적극 
40)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이해관계인
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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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매수와 환지 개념의 복합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용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혼용방식은 사업대상토지의 일부는 수용이나 
사용방식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것인데 비해 매수와 환
지의 개념적 복합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등가교환의 방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기존 권리비
율에 따라 사업후의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 사용 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화학적 절충을 통한 개발방식
 - 이익배당부 매수방식 : 매수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이
익을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당초 토지소유자는 권리를 
양도하지만 사업종료후 일정 부분의 추가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택지분양권 차등화방식 : 토지권리량이나 권리형태에 기초하여 택지분양권
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 비례평가방식 : 토지소유자와 개발시행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기반시
설용지를 제외한 일반분양토지를 종전의 토지평가액과 건설비를 비율로 분
할 소유하는 방식이다.
- 일부 선매후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전면매수가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부지, 임대․국민주택용지 등을 先買한 후  나머지 대상토지의 소
유자와 함께 환지방식을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 방식들은 근본적으로 매수와 환지방식을 혼용함으로써 각
각의 방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사업
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
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 신탁개발 방식
 신탁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부동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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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등 개발 전문업체에 사
업시행을 위탁하고, 이 토지를 위탁받은 개발전문업체들이 사업계획 수립과 설
계, 시공, 분양 등을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히 현행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지구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
발 조합을 결성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해당 토지
를 전면 매수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장점만을 절충한 것으로, 이 방식이 시
행되면 서울시내 뉴타운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
탁개발 방식은 주민들이 파이낸싱 능력 및 개발사업에 노하우를 갖춘 개발 전문
업체를 직접 선정한 뒤 토지 등을 이 회사에 위탁해 사업시행을 대행토록 함으로
써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부담 및 토지 강제매수에 따
른 소유자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도 일반 부동산신탁업법에 근거해 신탁개발이 가능하지만 순수 민간차원
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신탁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이 도시개발법에 명문화되
면 공공성이 강화돼 일정 비율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매수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동력’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소유토
지를 일반 개발업체에게 위탁해 개발할 경우에는 취득 및 등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신탁회사에 넘겨 개발할 때는 관련 세금의 면제혜택이 주어져 토지
소유자들은 그만큼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5) 민간참여 활성화
이상에서 언급한 도시개발 사업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시설의 공정한 부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방식 측면의 개선방안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 사
업에 있어 민간의 참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한 민간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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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행방식의 활성화(민관합동개발사업)
민관합동개발사업은 해당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갖는다.41) 가령 공공성이 강한 역세권 정비의 경우 행정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역
할을 하며 민간부문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진방식을 취하고, 그 외에 
사업성이 강조되는 사업의 경우42),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행정기
관이 계획의 책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형성 역할을 담당함 이러한 일본 사례
를 참고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공공
이 사업을 주도하되 민간의 사업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공모를 통하여 적격한 
민간 사업자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이러한 공공에 기여한 사업실적을 토대로 차
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이 토지수용업무
대행, 자금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분담해주는 공동협력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 공공은 각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목표와 사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체
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한 실적이 큰 민간사업자의 경우라도 제
한적으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간부문 자금지원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 많은 사업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시행자는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43) 경우 도시개발을 위한 은행 등을 통해 민
간개발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도시개
41) 강식(2000)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 분담, 개발방식 등의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음
43) 일본의 경우 일본개발은행 등을 통해 민간의 개발사업에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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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금 성격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
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전담 은행을 설치하는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 사업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완료한 이후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
시행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민
간시행자의 참여의욕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표 5-2>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종합
개선사항 주요 개선내용 개선사유/기대효과 관련제도 및 조항 
용지공급 
원활화
5년 분량 도시개발예정용
지 확보 용지확보 사전예측성 증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농지전용협의/취득시점 
개선
토지매수비용 저감으로 사
업성 개선
도시개발법(제19조)
농지법(제6조, 35조)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부담 원칙마련 사업추진 예측가능성 증대 도시개발법(제54조, 57조)
일정수준 공공성 확보시 
민간부문 부담금 완화
공공/민간간 형평성 제고 
및 민간사업시행자 사업성 
제고
도시개발법,(제69조) 
기타 개별법(농지법, 산지
관리법, 대광법 등)
사업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 통합운영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제고 도시개발법(제6조, 17조)
위원회 등 절차 개선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제고 도시개발법(제8조, 77조)
동의서 효력시점 및 중복
징구 등 개선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제고 도시개발법(제16조, 25조)
사업시행
방식 
개선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시행자의 선택폭 증대로 사업 추진 활성화 도시개발법
지자체 위탁수용 업무 의
무화
공공성 제고로 사업추진 
원활화 도시개발법(제12조,)
민간참여 
활성화
자금지원 민간참여 활성화 도시개발법(제59조)
사업평가제 도입 민간시행자 참여의욕 증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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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  H  ․  A  ․  P  ․  T  ․  E  ․  R  ․  6 결 론
제6장 결론부분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언급하고 정책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 결론 및 정책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전국토의 3.8%인 약 
3,800㎢의 새로운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까지 추
가 소요될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92㎢의 도시용지를 공
급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26.8㎢가 공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도시용지 공급체제로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공급체계 확
보가 중요한 실정이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7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특별법 위주의 기존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
진 도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시행 5년째인 2005년 현재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
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의 장애요인
98
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실태조
사 분석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도시
개발사업의 단계적 과정 고찰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시설 분담, 사업추진 절차, 사업시행방
식, 민간참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과정은 크게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단계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과정을 기초로 하여 현행 도시개발사
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
하였다. 먼저,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여부 및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파악함과 아울러 대상지 
선정사유 및 대상지 확보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용지 확
보와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내용, 개
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까지의 소요기간/절차, 
기반시설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환경,인구, 교통 등) 소요기간, 중복성 
등을 중심으로 지구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허
가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업시행단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수용/환지/혼용 등 사업방식별 문제점을 분
석하고 기존사업방식별 개선대안과 개발방식 다양화의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그리고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참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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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체의 자금력,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의 과중,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및 시간소요, 사업시행방식의 복잡 또는 다양하지 못함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고 아울러 민간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 분석 틀을 기초로 현행도시개발사업
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말까지 구역 지정된 도시개발사
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시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
진과정상의 주요 현황 문제점에 대해 설문분석 하는 한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관련전문가와 협의내용을 더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에서의 주요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와 전문가협의, 기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정상의 현황문제점을 도시개발사업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부담, 사업추진(인허
가)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 다섯 부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지확보 측면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과 농지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기반
시설 부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과 공공과 민간 사업시행자간의 각종 부담
금의 차별적 납부에 따른 형평성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로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
차의 중복, 이로 인한 절차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중복적 동의서 징구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등이 지적되었다. 넷째,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방
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주체별 사업방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과 민간에 
부여된 제한적 토지수용이 유명무실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환지
방식에서 감보율 책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민간참여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
의 자금 부족 문제와 개발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은 폭넓은 도시개
발사업 참여기회 제약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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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건설사업은 국가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개경쟁을 거쳐 사업시행을 담
당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도 공영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 국가공사에 의한 공영 택지개발의 독점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민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농지취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시행자가 미지정인 경우, 예비시행자)에 한해 거래를 허용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환매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기반시설분담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 밖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위탁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반
시설의 종류와 부담범위 및 주체를 명시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기
반시설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재정(Tax Incremental Financing)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개발관련부담체계를 명료화하여 사
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
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
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 환경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
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하나
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또한 절차 장기화에 따
른 초기 사업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 등 추진 절차상의 기간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중복적 동의서 징수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 변동이나 동의 의사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
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진척된 시점의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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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실태조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행 도시개발사
업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전문가 협의결
과와 기존의 문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내용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협의 기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도시개발사업
용지의 원활한 확보, 기반시설의 공정한 부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방식 
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토지를 용이
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소요될 도시용지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물
량이 항상 준비되도록 도시계획수립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면적에 기초하여 도시개
발예정지구를 지정하되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만큼을 지정
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함께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하고 도시개발예정용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유보하여 지가상승을 억제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범
위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종
전 용도에 따라 토지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평균지가를 감안해서 
공공에서 가격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우발이익의 사유화와 지가상승에 따른 
용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
여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영하도록 한다. 토지은행은 예정지구의 
도시개발 전 과정을 거쳐 토지소유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따른 지
가상승의 대부분을 토지은행이 회수하고 회수된 지가상승분은 도시개발예정지
구의 토지매입을 위해 재투자한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용지취득은 토지은행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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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도적으로 동의의무 승계조항 등을 명문화하여 동의의 효력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사업시행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개발사업자간 파트너쉽, 신
탁개발방식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에서 사업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과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공이 위탁시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토지수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환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감보율 책정기준을 마련하고, 다
양한 환지기법을 개발함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민간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시개발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
업비 부담 절감,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
러 도시개발기금 성격의 자금을 조성하여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지원해주는 제
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전담 은행을 설치하는 등 민간참여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밖에 사업평가제 도입 및 인센
티브제도의 운영을 통해 민간시행자의 참여의욕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이 연구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
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
도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즉, 향후 도
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도시용지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
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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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국토계획법
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용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황 문제점
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아 이 연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의 단계별 과정에 초
점을 맞춘 한계로 말이암아 도시용지 공급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고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향후 도시용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체계 및 
관련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개선대안별로 보다 심도 깊은 대
안모색을 위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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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Measures to Improv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ystem
Eun-Gwan Park and Yong-Jin Ahn
Chapter 1  Introduction
The urban lands have been supplied more by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Special Acts(lik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than those on General Act(Urban Development Act).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be stronger as long as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many special acts increase.  
When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projected by the special acts, 
many problems like incoherence with urban planning system have been 
indicated, bu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unify the special act into the 
general act. In this situation, it is more desirable alternative to activate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Urban Development Act because 
it has legislated to pursue planned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obstacles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Urban Development Act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such problems. 
110
Chapter 2  Existing conditions and problems in demand-supply of urban 
land 
We can explain the system of urban land supply by review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Act o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Urban 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Ma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land readjustment project,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each supplied 
area is 43.2 million square meters, 18.9 million square meters, 546.6 
million square meters, 25.4 million square meters. Comparing with these 
figures,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general act are less 
activated than other projects based on special acts.
The problems of urban land supply system are mainly condensed 
into the exhaustion of developable lands in urban area, the retardation 
of land acquisition according to time consuming process for establishing 
urban management plan, the inflexibility of urban comprehensive plan, 
and the contraction of private sectors.
Chapter 3  Condition and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urban development act can be 
divided into four steps. 
In first step of the site selection and feasibility study, we scrutinized 
whether it performed a prior feasibility study or not, and there is 
incoherence between upper plan and development plan or not, and 
suggested the items of system improvement for smoothness of project 
promotion by analyzing the process. In second step of the district 
appointment and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we researched 
contents and necessary time of development plan, infrastructure charge, 
application status of the special account, etc. In third step of the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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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oject action plan, we performed our research focused on the 
problems of permit process from a development plan to an action plan. 
In fourth step of the project operation, we suggested the problems of 
project executing methods: expropriation, readjustment, or mixed 
method, and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current methods. 
Chapter 4  Procedural problem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case 
study survey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deduced 
through the questionare survey, discussions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difficult for the developers to acquire developable land 
at right time and right price, because of the drastic rise of land price 
before/after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lan. In a case of rural land, 
it is impossible to buy prior to approval of development action plan. 
Secondly, in aspect of infrastructure share, the developer shares most 
of the infrastructures compare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some 
unfairness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 in sharing the 
development fee. Thirdly, in aspect of process for approval, most of the 
developers spend too much time for approval process because of the 
overlapping betwe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and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PER), and the duplication of the various 
similar committees. Fourthly, in aspect of project execution, it was 
appointed that the method of execution is not various and biased 
according to the developer. Fifthly, in aspect of private sector developer, 
it was appointed tha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roject is restricted 
by the lack of funds and the simplicity of project execu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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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Measures to Improv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ystem
To improve current urban development project system, we focused 
mainly on the issues of adequate supply of developable land, fair share 
of urban infrastructures, variety in project executing methods and 
promoting the private developers'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Firstly, it is important for the developer to acquire the developable 
land in right place and at right time and price. It needs to reform the 
urban planning system to prepare the amount of developerble land for 
five years. Secondly, to solve the rise of land price and the privatization 
of planning gain caused by appointment of the prearrange district for 
urban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as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ublic body like Korea Land Cooperation should operate the land bank 
for the stability of housing and real estate price. Thirdly, to solve the 
problem of acquiring rural land, the developer can buy rural land right 
after the approval of urban development plan. Fourthly, rules and the 
principles about urban infrastructures should have set for fair shar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who pays what and how much). 
Fifthly, to solve the problem of duplication betwe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and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PER), it needs 
to perform efficient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in a point 
of time to approve the action plan and to submit an evaluation fittingly 
examined in a point of time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Also it 
needs to make the process of the project shorten by unifying many 
impact assessments. Sixthly, for improving project executing methods, 
it is require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by expending 
the scope of project method; partnership between land owner and 
developer, trust develo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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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Conclusion
This study is focused on activa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been establish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multipurpose and shrink 
projecting the urban development by various special acts, and we 
sugges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aspect of supplying urban 
land, infrastructure share, approval process, project execution,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For a harmonious supply of urban land, it is important to deduce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the wide range of whole supply system 
of urban land and to suggest effective measures for long-term and short- 
term improve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mainly focused o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urban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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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현황 (2004. 12)
위   치 구역명 구역지정 구역지정사유 사업시행방식
개발주체
(시행자)
수용
인구지정일자 면적(㎡)
고양시 일산구 국제전시장 01.08.02 753,085 전시장건립 수용.사용 고양시 -
화성시 남양동 남양지구 03.02.07 678,981 난개발방지 혼용방식 화성시 6,960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03.02.14 178,242 대지조성사업 환지방식 가석지구조합 2,790 
평택시 용이동 용이구역 03.12.04 665,265 계획적도시개발 혼용방식 평택시 14,531 
여주군 여주읍 하리지구 03.12.08 52,610 택지공급 환지방식 여주군 240 
고양시 일산구 관광단지 04.01.05 994,666 관광단지조성 수용.사용 경기도지사 -
김포시 고촌면 고촌지구 04.04.06 326,118 공동주택건립 환지방식 조합 7,969 
평택시 소사동 소사지구 04.07.26 95,381 공동주택건립 수용.사용 YM건설㈜ 외1 2,334 
고양시 일산구 식사 04.12.06 987,940 쾌적한도시조성 환지방식 조합 28,000 
용인시 동천동 동천지구 04.12.06 469,550 계획적주거단지 환지방식 조합 10,502 
용인시 신봉동 신봉지구 04.11.26 546,227 계획적주거단지 환지방식 조합 9,832 
안성시 가사동 가사지구 04.11.15 119,000 터미널이전 수용.사용 안성시 2,061 
삼척시 원당동 원당지구 03.10.11 16,929 저렴한택지공급 수용.사용 삼척시 180 
동해시 망상동 망상지구 01.01.20 145,200 임산물유통센터 수용.사용 산림조합 100 
춘천시 신북읍 율문지구 04.09.10 35,602 산업단지 조성 수용.사용 춘천시장 360 
광산구 신촌동 신촌마을 01.5.25 16,067 이주단지조성 수용.사용 광산구청장 80 
광산구 수완동 수완동 02.12.9 15,829 자동차매매단지 수용.사용 거성건설 
남구 임암동 효천 03.8.25 78,210 김치단지조성 수용.사용 남구청장
동구 운림동 증심사 03.10.7 38,725 불량주택정비 수용.사용 광주광역시장 197 
대전시 동구 용운지구 02. 1. 7 232,209 택지 조성 혼용방식 동구청장 3,657 
강동구 하일동 강일구역 03.11.10 911,429 주거환경개선 수용방식 SH공사 18,225 
구파발동 일대 은평뉴타운 04.02.25 3,495,248 임대주택 건립 수용방식 SH공사 39,200 
상계동 일대 상계·장암 04.09.18 268,409 주거환경개선 수용방식 SH공사 7,196 
구로구 천왕동 천왕구역 04.11.20 485,000 주거환경개선 수용방식 SH공사 10,310 
북구 중산동  중산지구 03.06.30 146,922 안정적택지공급 환지방식  조합 4,760 
울주 범서  굴화(장검) 03.06.19 191,420 안정적택지공급 환지방식  조합 3,023 
북구 산하동  강동산하 04.12.23 996,500  휴양도시건설 환지방식  조합 15,200 
인천시 부평구 구산구역 03.11.17 87,779 시가지조성 환지방식 지성종합건설㈜ 2,120 
인천시 남구 용현8-1 04.01.12 30,000 시가지조성 수용 한국까르푸㈜ 0 
인천시 부평구 삼산구역 04.03.29 49,888 시가지조성 수용 다이모스㈜ 2,065 
인천시 남동구 소래.논현 04.12.27 2,393,748 시가지조성 수용 ㈜한화 34,991
인천시 서구 경서2 04.12. 6 34,845 시가지조성 환지방식 서구청 476
광양시 광영동 도촌지구 02.8.30 23,657 지구정비 수용방식 광양시 210 
창원시 반계동 반계지구 04.03.11 58,044 공장용지확보 수용.사용 창원시 471 
가좌동1015 가좌 04.03.04 31,015 이주대책사업 수용방식 진주시 310 
진해시 제황산 제황산 02.1.14 25,423 관광호텔건립 수용.사용 김종근외2
김해시 구산동 구산지구 03.11.01 171,020 택지 조성 수용.사용 경남개발공사 5,503 
김해시 장유면 장유무계 03.05.22 80,200 택지조성 환지방식 조합
거제시 아주동 아주지구 03.04.24 359,690 택지공급 환지방식 조합 6,300 
양산시 신기동 신기지구 01.03.13 134,480 주택지조성 환지방식 조합 3,630 
양산시 어곡동 어곡지구 03.6.3 225,840 공업용지조성 환지방식 조합
포항시 북구  용한 04.10.25 96,800 계획적 개발 수용.사용 시장 0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 04.02.26 451,550 계획적 개발 수용.사용 경북개발공사 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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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읍 읍내 03.06.21 24,109 계획적 개발 수용.사용 민간 845 
울진군 울진읍 읍남 03.06.21 18,041 계획적 개발 수용.사용 " 515 
제주시 도남동 복지타운 02.10.1 430,000 계획적도시개발 수용.사용 제주시 731 
제주시 이도 이도2 03.4.16 945,522 계획적도시개발 혼용방식 제주시 7,330 
북제주군 애월 하귀1 04.8.4 401,014 계획적도시개발 환지방식 북제주군수 5,436 
보령시궁촌동  대천역 01.12.8 129,139  역세권개발 수용방식  토지공사 -
천안시쌍용동 쌍용신방 04.1.10 105,229  주거용지조성 환지방식  조합 3,720 
천안시신방동 신방통정 04.4.30 956,014  주거용지조성 환지방식  천안시장 13,389 
천안시용곡동 용곡지구 04.8.30 92,097  주거용지조성 수용방식  상우종합건설 3,810 
서산시예천동 예천지구 04.8.30 337,970  주거용지조성 혼용방식  서산시장 3,088 
아산시용화동 용화지구 04.10.11 552,138  주거용지조성 환지방식  아산시장 11,400 
천안시쌍용동 쌍용지구 04.12.20 140,528  주거용지조성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3,437 
계룡시 두마면 계룡구역 04.12.30 1,530,254  주거용지조성 수용.사용  토지공사 22,840 
강서구 범방동 강서범방 02.3.12 53,860 이주단지조성 수용방식 강서구청장 468 
전주시효자동 서부지구 02.7.6 2,519,690 도시환경조성 혼용방식 전주시장 12,672 
강서구 범방동 관촌지구 04.5.15 29,649 문화마을 조성 수용방식 임실군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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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시개발사업지구 현황조사 설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연
구하여 국민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
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연구과제로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사업시행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고견은 본 연구에 귀
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
어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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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팀 
    FAX 031-380-0485~6 / E-mail : yjahn@krihs.re.kr
     박은관 연구위원     ☎ 031-380-0238
     안용진 연구원       ☎ 031-38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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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단계
1. 사업추진 이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 검토하셨습니까?   
  예 (          )  아니요 (           )
 1-1 수행하셨다면 다음의 어떠한 항목을 검토하셨습니까?  
2. 대상지 선정사유
 2-1 본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 무엇입니까?
요인 검토여부
관련항목의 중요도 (%)
     20     40    60     80 
예) -주변지역 교통현황    ●
      
∨
-도시개발구역 및 동일생활
권 인구변동 상황/ 추이
-구역내 인구/토지이용/지장
물, 각종 개발사업 현황
-주변지역 교통현황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빈도 현황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사항(문화재 분포현황, 녹
지분포현황)
요인 고려순위
관련항목의 중요도 (%)
    20     40     60    80  
예) 용지확보의 용이성  1 ∨
-용지확보의 용이성 
 (지가 저렴/ 토지수용의 편리)
-입지여건 양호
 (간선시설양호, 주변지역 여건)
-부지 규모의 적정성
-사업성 
 (개발수요 및 개발잠재력)
-조합구성의 편리성 
 (이해관계 단순)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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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 확보과정
 3-1 대상지 확보방법 혹은 사업시행 방식은 무엇입니까?  (        )
  ① 수용방식(전면)  ②환지방식  ③혼용방식(일부수용/환지)  ④기타
 3-2 대상지 확보시 소요된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        )
  ① 6개월이하     ② 6개월 -1년이하    ③1년이상     ④ 2년이상
 3-3 대상지 확보시 발생된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
   ① 토지 수용비 조정과정의 난항
   ② 조합구성의 어려움 (동의서 확보 등)
   ③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④ 기타 (                                                    )
 3-4 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개발 가능한 가용토지의 부족       ② 사업비 부담 
   ③ 불안정한 시장 상황                ④ 과다한 토지관련 규제
   ⑤ 기타 (                                                    )
4.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4-1 대상지 확보시 적절한 소요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3개월 이하    ② 6개월 이하    ③ 1년 이하    ④ 2년 이하
 4-2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용지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부
분은 무엇입니까?  (        )
   ① 장기 수급에 대비한 토지 물량의 계획적인 확보
   ②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및 혜택
   ③ 경기 활성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               
   ④ 토지관련 규제의 개선 
   ⑤ 기타 (                                                     )
□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1. 본 사업계획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관련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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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주체별 기반시설 부담 관련 내역을 적어주십
시오. (해당 란에‘∨’ 표기) 
 1-2 기반시설 부담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초기 분양을 통한 자금확보   ② 저리 금융 지원
  ③ 해당 지자체의 지원        ④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사업비확보 
  ⑤ 기타 (                                                      )
3. 기반시설 이외에 별도의 부담금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3-1 있다면 해당 부과금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                                                            )
 3-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        )
  ① 운용될 필요 없다         ②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 보조
  ③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④ 기타 (                                                      )
□ 실시계획 승인 단계 
1. 각종 영향평가 자문 및 협의/ 심의 절차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
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순서로  (    ,    ,    ,    )
  ① 소요기간의 장기화         ② 절차과정의 불투명성 (예측불가능)
  ③ 담당공무원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④ 절차의 복잡성/ 중복성
  ⑤ 기타 (                                                      )
2. 1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요 순서대
로 적어주십시오.   (      ,       ,      ,      )
  ① 소요 기간의 단축 (업무의 신속성)     ② 절차의 투명성 제고
  ③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④ 절차의 간소화/ 단순화
  ⑤ 기타 (                                                     )
□ 사업시행 단계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기타
공공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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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에 있어 애로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중요 순서로 중복답변  (      ,       ,      ,      )
  ① 사업시행 절차 및 소요기간의 장기화   ② 사업비 및 재원조달
  ③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부담 관련   ④ 용지확보 및 보상관련
  ⑤ 기타 (                                                     )
2. 현행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방식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
니다. 
  기존 사업방식의 대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 
  ① 소유자- 개발업자간 파트너쉽           ② 신탁개발방식
  ③ 민관합동개발 방식       
  ④ 기타 (                                                     )
 ※ 본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승인날짜(년/월)를 적어주세요
(실시계획안 제출일:                                     )
(실시계획 승인날짜: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용 및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문
제
점
-초기투입 사업자본의 부담
-이주대책 및 세입자 보상 등 
-전면매수방식의 경우 주민반발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부담
-용도별, 주택규모별 입지배분
기준 적용
-환지계획/ 처분, 토지평가
  등 사업절차의 복잡
-사업시행의 장기화
-감보율 미동의시 사업지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감보율 낮을시 기반시설
  확보 어려움
-수행방식혼용
-방식상의 형
평성 문제
- 사 업 기 간 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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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시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지난 역사는 부족한 택지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팽창의 시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의 도시개발
은 별도 필요에 의해 제정된 여러 특별법과 개별법규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의해 
다원적으로 운영되면서, 개발과 계획간 상충, 사업목적과 개발방식간의 괴리, 사업
주체결정의 비합리성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토지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관련 계획체계가 개편되면서 토지적성
평가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
시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 변화속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
행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그 추진 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현행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
을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개
발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며, 아울러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문 
의 
처
 ☞ 문의처: 박은관 연구위원, 안용진 연구원(☎031-380-019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 조사표 회송방법 (FAX: 031-380-0485, yjahn@krihs.re.kr)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1월 25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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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일반현황
▶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중앙부처 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③ 공사 등 공공업체 종사자
④ 민간 관련업체 종사자 ⑤ 대학교수 ⑥ 연구기관 종사자
⑦ 기타(                 )
▶ 전문분야의 실무경험은 몇 년입니까? (        )
① 2년 미만 ② 2년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은? (        ) 
① 없음 ② 간접적으로 몇 번 ③ 직접적으로 한 두번 ④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도시개발사업 용지확보>
1-1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용지 확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2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혹은 제도적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 및 토지적성평가 실시로 인한 용지확보 지연 
②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리지역내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③ 계획관리지역내 간선도로, 광역상하수도 등의 간선기반시설 부족
④ 개발예정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알박기 등)행위
⑤ 기타 (                                                                        )
①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면적에 기초하여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되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만큼 지정토록 도시관리계획을 운용  
② 개발가능 토지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은행 방식도입 (5년 주기) 
③ 계획관리지역내 간선도로, 광역상하수도 등의 간선기반시설망 확충
④ 토지관련 계획변화 의한 불로소득(planning gain)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체계 도입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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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현행 방식을 평가하신다면? (      )
 ※ 현행 민간 사업자에 의한 민간소유 토지 수용은, 해당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 토지 총면적의 2/3 이상 매입 혹은 사용동의를 충족시킬 경우에 한
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①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은 불가
②
수용조건을 다소 
강화할 필요있음
③
적정하다
④
수용조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있음
⑤
공공성 담보시 
전면허용
1-4 현행 민간 사업자에 의해 민간소유 토지가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수용가능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제기 
등을 우려해, 수용가능 조건(2/3 이상) 이외에 전체 토지에 대한 매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방식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5 현행법에서는 민간(법인체)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이후 해당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지, 임야 등 관리지역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업비 증가부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용되지 못한 나머지 지분
의 수용업무를 공공(국가/지자체)이 의무적으로 대행
② 전면적 수용방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일부 환지방식
(제자리/입체)의 적극적인 도입
③ 토지소유자와 개발이익 및 사업리스크 
공유를 전제로 한 새로운 개발방식 개
발
④ 토지수용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토지신탁전담기관을 육성하여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도입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융자하여 재원조달 방법으로도 활용가능)
⑤ 기타 (                                                                                )
① 사업구역 범위내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② 미실현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의한 선매제도 실시
③ 우발적 개발이익을 공공차원에서 환수하여 기반시설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④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규정을 개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이러
   한 규정을 악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환매 조치도록 제도를 보완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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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 및 재원조달>
2-1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당 사업시행자(공사 등 포함)에게 사업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기반시설까지 
전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
3-1 현 제도상 모든 개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환경 및 교통부문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진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시스템의 
중복성 여부를 평가하신다면? (        )
①
더욱 
강화해야한다.
②
다소 느슨한 
경향이 있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중복적인
경향이 있다.
⑤
매우 중복적이다.
3-2 일례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전환경성 평가는 도시개발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법에 근거한 다소 과중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중복되고, 개발계획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역이 변경될 경우, 이중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자체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의무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차원
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②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 
 록 하되, 지자체 재원 부족시, 민간의 부담금을 활용함 
③ 아직까지 기반시설 부담제의 실시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더라도, 
   기반시설의 종류/ 부담범위 및 주체(공공/민간)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준용하도록 함
④ 기반시설부담은 곧 재원의 문제이니, 지자체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 
   재정을 활용함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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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역지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어도,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토지 소유자의 변경 및 동의 철회 
등), 사업추진에 있어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한 시점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4 현행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계획이 
승인되기까지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각 절차 단계별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과정에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가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과정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다소 중복되더
라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절차상의 기간을 명문화 함
② 상위지자체 위원회 자문 및 협의과정에 하위지자체 위원들이 배석하여 일괄적으로 자문 및 
협의안을 처리하는 등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③ 개발사업의 특성(규모,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자문 및 협의안을 간소화 할 필요
가 있음
④ 자치단체 위원회 중, 관련성 있는 분과 위원회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⑤ 기타 (                                                                 )
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어느 시점에서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토지소유자 변동이나 동의 의사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할 수 있도 
   록 제도적으로 동의의 효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③ 동의의 효력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되, 사업추진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된 시점의 당해 토지소 
   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④ 기타(                                                                        )
① 각종 사전성 평가와 영향평가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니 사업비 부 
 담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함
②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영향평가를 비중있게 수행하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서를 제출함
③ 영향평가의 종류(환경, 교통부문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해당 평가시스템을 유연화 함
④ 실시계획 승인단계 이전의 사전성 평가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이므로 실시계획 승인단계의 
   강도 높은 최종영향평가 시스템으로 일원화 함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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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활성화>
4-1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2 민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개발방식의 대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① 초기사업비 등 재원조달의 문제해결 ②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불편함 해소
③ 기반시설 부담, 주택공급, 토지 거래등 포
괄적인 수준의 각종 규제 개선
④  사업기법을 다양화하여, 민간이 도시개발사
업에 참여하는데 불리한 현행 구조를 개선
⑤ 기타 (                                                                                )
① 소유자-개발업자간 파트너쉽에 의한 방식 ②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탁개발방식
③ 공공-민간의 역할이 강조된 민관합동방식 ④ 사업평가제 및 인센티브 방식의 도입
⑤ 복수의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움 내지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방식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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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정리
문 1-1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용지 확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 년
미만
5 년
이상없음
간접
적
2 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개발예정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알박기)
49.047.1 47.6 57.7 66.7 41.2 46.242.9 63.951.920.057.1 47.8 48.0 54.8 29.6 53.5
 도시계획수립기간의 장
기화, 토지적성평가실시 23.626.5 25.4 11.5 33.3 23.5 30.832.1 11.118.520.019.0 24.3 36.0 14.5 33.3 23.3
수도권정비계획 등 토지
이용규제의 강화 13.413.2 14.3 11.5  5.9 7.7 12.5 13.922.220.019.0 12.5 12.0 14.5 11.1 14.0
간선도로, 광역상하수도 
등의 간선기반시설 11.510.3 12.7 11.5  23.5 15.4 8.9 11.1 7.4 20.0 4.8 12.5 4.0 14.5 18.5 7.0
관련계획과 부조화,사업 
가능여부 판단기준 부재 0.6 1.5      1.8     0.7   3.7  
 면적2/3이상 매입, 소유
자 1/2이상 동의 어려움 0.6 1.5      1.8     0.7   3.7  
전면 매수 방식/ 구획정
리 방식 선택 0.6   3.8       20.0  0.7    2.3
타법령에 의한 개발용이 0.6   3.8  5.9       0.7  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1-2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혹은 제도적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개발가능 토지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확보 33.838.2 31.7 26.9 66.7 23.5 23.132.1 25.055.640.052.4 30.9 36.0 38.7 18.5 34.9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면
적에 기초하여 용지확보
30.632.4 33.3 19.2  23.5 38.535.7 22.233.340.028.6 30.9 24.0 29.0 44.4 27.9
토지관련 계획변화 의한 
불로소득 방지 24.219.1 27.0 30.8 33.3 23.5 15.421.4 44.4 7.4 20.0 9.5 26.5 28.0 25.8 18.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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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광역상하수도 
등의 간선기반시설 9.6 8.8 6.3 19.2  23.5 23.1 8.9 5.6 3.7  9.5 9.6 12.0 6.5 14.8 9.3
개발전 용도변경 금지 0.6   3.8  5.9       0.7    2.3
개발예정지구지정과 개
발이익환수체계 도입 0.6  1.6      2.8    0.7    2.3
미리 지구 단위 계획 구
역으로 설정하지 말것 0.6 1.5      1.8     0.7   3.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1-3 민간 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현행 방식을 평가하신다면?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 교수
연구 
기관 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적정하다 35.029.4 36.5 46.2 33.3 17.6 38.5 28.6 52.8 33.3 40.0 19.0 37.5 36.0 40.3 22.2 34.9
수용조건을 다소 
강화할 필요있음 28.033.8 23.8 23.1 33.3 29.4 30.8 21.4 30.6 33.3 40.0 42.9 25.7 20.0 33.9 25.9 25.6
수용조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있음 16.617.6 17.5 11.5 33.3  15.4 25.0 8.3 22.2  14.3 16.9 20.0 12.9 29.6 11.6
공공성 담보시 전
면허용 15.314.7 17.5 11.5  29.4  23.2 5.6 11.1 20.0 23.8 14.0 20.0 11.3 18.5 16.3
민간에 의한 토지
수용은 불가 5.1 4.4 4.8 7.7  23.5 15.4 1.8 2.8    5.9 4.0 1.6 3.7 1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1-4 현행 민간 사업자에 의해 민간소유 토지가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수용가능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제기 등을 우려해, 수용가능 조건(2/3 
이상) 이외에 전체 토지에 대한 매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현행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방식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 교수
연구 
기관 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전면적 수용방식의 
개발을 지양, 일부 
환지방식도입
38.950.0 31.7 26.9 66.7 41.2 46.2 33.9 30.6 51.9 40.0 52.4 36.8 32.0 43.5 55.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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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현행법에서는 민간(법인체)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이후 해당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지, 임야 등 관리지역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업비 증가부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구역지정 승인이후 농
지 구입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규정을 개정
41.4 39.7 38.1 53.8 66.7 47.1 38.537.5 41.737.080.066.7 37.5 48.0 37.1 33.3 48.8
우발적 개발이익을 공
공차원에서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원으로활용
33.1 33.8 33.3 30.8 33.3 47.1 38.523.2 47.229.6  19.0 35.3 24.0 46.8 18.5 27.9
사업구역 범위내에서 
공공이 개입한 감정평
가 가격으로 매매
15.3 16.2 17.5 7.7   7.7 23.2 8.3 25.9  9.5 16.2 24.0 11.3 18.5 14.0
미실현개발에 의한 지
가상승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선매권부여
8.9 7.4 11.1 7.7  5.9 15.412.5 2.8 7.4 20.0 4.8 9.6  4.8 25.9 9.3
토지 거래 허가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 0.6 1.5      1.8     0.7   3.7  
모름 0.6 1.5      1.8     0.7 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2-1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공사 등 포함)에게 사업구역은 물론 그 주변지역 기반시설까지 전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소유자와 개발
이익 및 사업리스크 
공유하는 사업방식
29.920.6 38.1 34.6  35.3 38.5 23.2 44.4 25.9  28.6 30.1 36.0 29.0 11.1 39.5
개발계획이 승인시, 
공공성이 확보된 것
으로 간주
23.623.5 22.2 26.9  11.8 7.7 33.9 19.4 22.2 40.0 19.0 24.3 20.0 19.4 29.6 27.9
토지수용 업무를 전
문으로 하는 토지신
탁전담기관을 육성
7.6 5.9 7.9 11.5 33.3 11.8 7.7 8.9 5.6  20.0  8.8 12.0 8.1 3.7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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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 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기반시설 부담제의 
정착 56.7 60.3 54.0 53.8 33.3 41.2 69.258.9 55.663.040.052.4 57.4 44.0 62.9 51.9 58.1
개발계획 승인과 동
시에 해당구역 밖의 
기반시설 의무설치
20.4 17.6 25.4 15.4 33.3 17.6 23.119.6 19.422.220.023.8 19.9 44.0 11.3 14.8 23.3
지자체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의무
까지 사업시행자에
게 전가
14.6 16.2 14.3 11.5  29.4 7.7 17.9 16.7 3.7  19.0 14.0 4.0 17.7 22.2 11.6
기반시설부담은 곧 
재원의 문제이니, 
지자체의 장래 세수
입 확대
5.1 4.4 4.8 7.7  5.9  1.8 8.3 11.1  4.8 5.1 8.0 8.1 3.7  
개발 이익을 추계하
여 범위 안에서 기
반 시설 부담
0.6   3.8 33.3        0.7    2.3
기반 시설 토지는 
사업자가 시설공사
는 지자체 부담 방
안
0.6   3.8  5.9       0.7    2.3
민간 개발은 최대한 
사업 이익 보장 0.6 1.5      1.8     0.7   3.7  
적정이윤 범위이외
에 대한 부담 의무 0.6  1.6        20.0  0.7   3.7  
현행법에 의한 기반 
시설부담구역지정 0.6   3.8       20.0  0.7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3-1 현 제도상 모든 개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환경 및 교통부문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 단계에 있어 
진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시스템의 중복성 여부를 평가하신다면?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지방
공무
공공 
업체
민간 
업체 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 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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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다소 중복 54.8 58.8 50.8 53.8 100 35.3 38.5 53.6 58.359.3 100 61.9 53.7 44.0 56.5 63.0 53.5
매우 중복적이다 19.1 16.2 17.5 30.8  11.8 38.5 28.6 11.111.1  4.8 21.3 8.0 12.9 18.5 34.9
더욱 강화해야한다 10.2 8.8 14.3 3.8  35.3  3.6 16.7 7.4  23.8 8.1 20.0 14.5 3.7 2.3
적정하다 8.3 7.4 9.5 7.7  17.6 15.4 3.6 8.3 11.1   9.6 8.0 8.1 11.1 7.0
다소 느슨함 7.6 8.8 7.9 3.8   7.7 10.7 5.6 11.1  9.5 7.4 20.0 8.1 3.7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3-2 일례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전환경성 평가는 도시개발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법에 근거한 다소 과중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중복되고, 개발계획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역이 변경될 경우, 이중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영
향평가를 비중 있게 수행 54.857.4 55.646.2 33.3 35.3 84.658.9 44.463.040.042.9 56.6 56.0 45.2 59.3 65.1
영향평가의 종류(환경, 교통부
문 등)에 따라, 선별적수행 16.617.6 19.07.7 33.3 11.8  16.1 19.422.220.023.8 15.4 12.0 19.4 18.5 14.0
실시계획 승인단계 이전의 사
전성 평가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
15.913.2 14.326.9  29.4 7.7 12.5 25.0 3.7 40.023.8 14.7 20.0 21.0 7.4 11.6
각종 사전성 평가와 영향평가
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필수 
불
8.3 7.4 9.5 7.7  11.8 7.7 5.4 11.111.1  9.5 8.1 8.0 12.9 7.4 2.3
사전 환경성 평가는 환경부 
협의를 받지 않게 1.3  1.6 3.8  11.8       1.5  1.6  2.3
절차에 대한 시스템 개선 0.6 1.5      1.8     0.7   3.7  
지역의 현실성 있는 평가서 0.6 1.5      1.8     0.7 4.0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0.6   3.8 33.3        0.7    2.3
적성 평가로 대체 필요 0.6   3.8    1.8     0.7    2.3
사업 제안 수용 여부 검토 시 
협의 완료 0.6 1.5      1.8     0.7   3.7  
      계 100 100 100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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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3. 토지소유자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대안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 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토지소유자 변동이
나 동의 의사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토지
58.6 57.4 57.1 65.4 66.7 70.6 84.657.1 58.340.760.0 61.9 58.1 60.0 54.8 74.1 53.5
동의의 효력을 제도
적으로 명시하되, 사
업추진이 상당 수준
33.1 33.8 34.9 26.9  17.6 7.7 33.9 36.151.940.0 38.1 32.4 32.0 37.1 11.1 41.9
토지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어느 시점
6.4 5.9 7.9 3.8  11.8 7.7 5.4 5.6 7.4   7.4 8.0 8.1 7.4 2.3
토지 동의를 빌미로 
약용하는 사례에 대
한 조치
0.6 1.5      1.8     0.7   3.7  
사업제안 이후 동의 
철회 불가 0.6 1.5      1.8     0.7   3.7  
사업 추진 과정의 의
미가 불명확 0.6   3.8 33.3        0.7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3-4. 각종 위원회 자문  및 협의 절차에서의 중복문제 해결 방안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 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개발사업의 특성(규
모, 사업내용)을 고
려하여, 선별적으로
38.9 45.6 39.7 19.2  29.4 38.5 50.0 33.340.7  42.9 38.2 44.0 33.9 37.0 44.2
자치단체 위원회 
중, 관련성 있는 분
과 위원회를 통합
23.6 20.6 17.5 46.2  29.4 15.4 23.2 27.814.860.014.3 25.0 12.0 25.8 25.9 25.6
상위지자체 위원회 
자문  및 협의과정
에 하위지자체 배석
19.1 16.2 20.6 23.1 66.7 29.4 15.4 12.5 13.925.940.028.6 17.6 28.0 24.2 22.2 4.7
현행방식 유지 17.2 16.2 22.2 7.7 33.3 5.9 30.8 12.5 25.018.5  14.3 17.6 16.0 16.1 11.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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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위원회는 한
곳의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심의
0.6   3.8  5.9       0.7    2.3
위원회의 형식성과 
무성의 함 등 민간
개발 이해부족
0.6 1.5      1.8     0.7   3.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4-1.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문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 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각종 인허가 절차상
의 불편함 해소 31.8 39.7 25.4 26.9  29.4 30.8 41.1 25.029.620.042.9 30.1 32.0 22.6 44.4 37.2
기반시설부담, 주택
공급,토지거래 개선 31.8 22.1 38.1 42.3 33.3 23.5 30.8 35.7 36.125.920.019.0 33.8 32.0 35.5 22.2 32.6
사업기법 다양화 28.7 27.9 30.2 26.9 66.7 35.3 30.8 10.7 38.937.060.033.3 27.9 20.0 38.7 18.5 25.6
초기사업비 등 재원
조달의 문제해결 5.1 4.4 6.3 3.8  11.8 7.7 5.4  7.4  4.8 5.1 16.0 1.6 3.7 4.7
사업가능 여부의 판
단 및 적정 개발 방
향의 사전 판단
0.6 1.5      1.8     0.7   3.7  
계획의 기준을 명확
히 하고 관련 지침
과 규정을 명문 화
0.6 1.5      1.8     0.7  1.6   
사업제안 요건 완화 
및 토지 수용권강화 0.6 1.5      1.8     0.7   3.7  
위4가지다 필요하
지만 2번3번이 우선 0.6 1.5      1.8     0.7   3.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 4-2.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
 구   분
전체 연령 직업 실무 경험 도시개발 사업 참여 경험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중앙 
공무
원
지방 
공무
원
공공
업체
민간
업체교수
연구
기관기타
5년 
미만
5년 
이상 없음
간접
적
2회 
이상
여러
번
Base for % (157) (68) (63) (26) (3) (17) (13) (56) (36) (27) (5) (21) (136) (25) (62) (27) (43)
민관합동방식 40.8 45.6 39.7 30.8 66.7 41.2 46.244.6 30.644.420.0 47.6 39.7 56.0 38.7 33.3 39.5
소유자/개발업
자간 파트너쉽 20.4 16.2 19.0 34.6  11.8 38.519.6 25.014.820.0 4.8 22.8 8.0 19.4 33.3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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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움 내지
는 S.P.C. 17.2 19.1 15.9 15.4  29.4 15.410.7 13.929.620.0 23.8 16.2 24.0 19.4 14.8 11.6
사업평가제 및 
인센티브 방식 13.4 11.8 17.5 7.7    12.5 30.6 7.4 20.0 14.3 13.2 4.0 16.1 7.4 18.6
자금조달이 용
이한 신탁개발 7.0 5.9 7.9 7.7 33.3 17.6  10.7  3.7  9.5 6.6 8.0 6.5 7.4 7.0
사업 구역을 
자율적으로 설
정 제안
0.6 1.5      1.8     0.7   3.7  
참여의 폭은 
넓히되 자금력
과 사업계획의 
엄격한 심사
0.6   3.8       20.0  0.7    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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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비교 (인허가 의제, 협의사항)
 (1) 인허가 의제사항 비교
①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 관계법률 의제사항
  - 실시계획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단, 사업시행자가 이미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신청한 경우 예외)
  - 실시계획 승인후,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봄 <법적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부표 5-1> 택지개발사업시 관계법률 의제사항
관련법규 의제내용 조항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제4조, 제12조, 제23조, 제25조
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수도법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제12조,제33조의2제36조, 제38조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제13조
공유수면관리법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제4조
공유수면매립법 매립면허, 매립실시계획의 인가, 협의 또는 승인 제9조, 제29조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제30조, 제33조
도로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제34조, 제40조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산지관리법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4조, 제15조, 
제62조의1, 
제90조의1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제23조
사방사업법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제14조, 제20조의2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6조, 제17조
제18조
광업법 불허가처분,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제29조, 제39조
한국토지공사법 실시계획의 승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18조
건축법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제15조
낙농진흥법 낙농지대 해제 제7조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 제24조
지방재정법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8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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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 관계법률 의제사항 
<부표 5-2> 도시개발사업시 관계법률 의제사항
관련법규 의제내용 택촉법의제사항 조항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 제9조, 제16조
수도법 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제12조, 제33조의2
제36조
하수도법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 제13조
공유수면관리법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제5조
공유수면매립법 매립면허, 실시계획의 인가, 매립 협의 또는 승인 ○ 제9조, 제15조, 제38조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 제30조, 제33조
도로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제34조, 제40조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 제36조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X 제20조
산지관리법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벌채 등의 허가․신고 ○ 제14조, 제15조
제52조, 제32조
산림법 입목벌채 등의 허가 X 제62조의1
제90조의1
측량법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X 제25조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 제23조
사방사업법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제14조, 제20조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제6조, 제7조의2
제17조, 제18조
광업법 불허가처분,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 제29조, 제39조
장사등에관한
법률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X
제23조의1
항만법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X 제9조의2, 제10조의2
사도법 사도개설의 허가 X 제4조
관광진흥법 관광지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 개발시)조성계획의 승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X
제50조, 제52조
제53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의 승인 X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X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설립 등의 승인 X
제13조
건축법 허가/신고, 이에 대한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으로 유통단지개발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X 제5조, 제11조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 ○ 제24조
지방재정법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제82조의1
지적법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X 제24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X 제8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X 제4조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점용의 허가 X 제10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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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
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제19조>
<부표 5-3> 의제처리안 비교
택촉법에서만 의제처리 도시개발법에서만 의제처리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 등의 내용 의제
-공공주도하에 대부분의 사업의 
추진됨에 따라 사업초기 단계에
서 기간단축이 용이 
-별도의 심의과정 없이 자문을 
통한 도시계획 사안의 결정   
-계획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사안을 결
정
-도시계획사업 지구지정 및 조합
설립시 일정 비율의 해당 토지소
유자의 동의가 필요
한국토지공사법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자가 토지공사의 경우) -
낙농진흥법 -낙농지대의 해제 -
농어촌 정비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산림법 산지관리법(산림법에서 이원화됨) 의제내용과 대동소이
산지관리법의 보전임지의 전용허
가 및 벌채의 허가, 신고의제 이외
에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
목벌채 등의 허가를 의제처리함  
측량법 -
-각 사안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
하나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
항만법 -
사도법 -
관광진흥법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
유통산업발전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지적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소하천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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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의사항 비교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 협의사항
<부표 5-4> 택지개발사업시 협의사항
관련부문 협의 및 심의내용 조항
용어의 
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
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
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행령
제3조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등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
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
적이 넓은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동 수
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
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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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협의 및 심의사항
<부표 5-5> 도시개발사업시 협의사항
관련부문 협의 및 심의내용 택촉법사항 조항
도시개발구
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 제3조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개발계획을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8조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 ○
제11조
의7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함
○ 제27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
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
○ 제51조
지방자치단
체의 
비용부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
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
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 시·도지사가 관할외의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
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 시·도
지사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결정 따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군·구를 관
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
○ 제55조
공공시설관
리자의 
비용부담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음.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
○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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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
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게 부담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
X 제57조
도시개발채
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X 제61조
손실보상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간 협의 X 제64조
국·공유지
의 
처분제한 
등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X 제67조
추가설치시
설의 
비용부담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2 이상이 부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
와 미리 협의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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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도시개발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정리
<부표 6-1> 도시개발법 관련 개정안 정리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20조
(토지수용
요건)
토지면적 2/3 매입(소유/사용동의), 토
지소유자 총수 2/3 동의
토지면적 2/3 매입(소유/사용동의), 토
지소유자 총수 1/2 동의
입법
예고
제19조
(관련인허
가의 의제)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실시계획
인가 까지는 도시개발구역내 농지 
취득이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농지전용을 협의
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함
입법
예고
제11조
(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
체, 지방공사,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
인,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한정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추가
입법
예고
제7조
(주민 등 
의견청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절차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
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 
의견청취절차(공람․공청회) 및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역 지정이 가능
입법
예고
제5조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요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
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
행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함
시행령
개정
(3.14.)
제6조(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에 착수할 것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
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
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시행령
개정
(3.14.)
제2조(도시
개발구역의 
규모)
1. 도시지역안
2. 도시지역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1. 도시지역안 중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
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
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
시행령
개정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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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
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
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
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
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
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
우
제14조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
사 포함
시행령
개정
(08.08)
제26조(조
합의 설립 
등)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
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보유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결의
권을 갖는다.
시행령
개정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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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심층 사례지구 분석결과 
앞서 5개의 사업유형 중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
개발-수용/사용방식의 사업 지구를 선택하여 심층 조사44)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례지역은 모두 택지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 지역 소재 Y시와 I시에 민간에 
의한 사업지구로서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례대상지 개요 
□ Y시 D지구          
44) 주요 심층조사 항목으로는 사업추진경위, 개발계획내용, 사업시행방안, 사업성 검토내용임
<부록 그림 7-1> 대상지 위치 (Y시 D지구)
- 위치: 경기도 Y시 D동 일원
- 대상면적: 약 15 만평
- 수용인구: 6천세대, 2만명
-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 규제사항: 주거지역
           (도시기본계획상)
- 사업추진경위
2000.12 지역현황분석
2001.02 사업화방안마련
2001.02 추진위원회구성
2001.03～12 매매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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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시 S지구              
2) 개발계획내용
□ Y시 D지구
<부록 그림 7-2> 대상지 위치 (I시 S지구)
<부록 그림 7-3> 토지이용현황 <부표 7-1> 토지이용 면적구성
구분 면적(평) 구성비(%)
계 150,000 100.0
전 6,670 4.6
답 - -
임야 72,140 46.3
대지 69,450 47.9
하천 1,740 1.2
- 위치: 경기도 I시 S동 일원
- 대상면적: 약 30 만평
- 수용인구: 1만세대, 3만명
-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 규제사항: 과밀억제권역
- 사업추진경위
2000.10.～12 지역현황분석
2000.12 사업화방안마련
2001.01 추진위원회구성
2001.01～09 매매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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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본 사례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임야와 대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천과 전이 차지하고 있다. 대지의 경우 기
존가옥이 상당부분 밀집해 있고 주변지역의 경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기존 난개발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포함하되, 사업성 제고
를 위해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
고 부분적으로 양호한 시설물(종
교시설)은 존치토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개발구역을 설정하
기위해, 동측으로는 인접한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경계를 같
이하고, 서측으로는 표고 125m 
이하를 원칙으로 능선을 주요 경
계로 하였으며, 남측으로는 구
릉지를 포함하며 북측으로는 기
개발지역 및 하천을 포함하였
다. 주요 계획개념으로는 인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도시의 연
계성을 확보하고, 대상지 난개
발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며. 배치 및 토
지이용에 있어, 집단환지지역은 
대블럭으로 계획하고 진입부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주민편익
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생활권 
<부록 그림 7-4> 도시개발구역설정(안)
<부록 그림 7-5> 개발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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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학권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배치하였다.
□ I시 S지구
그림에서와 같이, 본 사례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임야와 대지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과 답이 차지(3.6%)하고 있다.  대지의 경우
기존가옥이 상당부분 밀집해 있고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으로 설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개발구상안의 경우, 집단적 환
지가 용이하도록 대블럭으로 계
획하였으며, 중앙에 대규모공원
을 배치해 구역전체의 녹지수요
를 충족시켰으며 생활권 및 통학
권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배치하였다. 전체 구역면적에서 
<부표 7-2> 토지이용 면적구성
구분 면적(평) 구성비(%)
계 300,000 100.0
전 7,200 2.4
답 3,600 1.2
임야 92,700 30.9
대지 196,500 65.5
<부록 그림 7-6>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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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비율이 27%로 집계되었으며, 근
린생활시설의 경우 중앙공원과 
인접 배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사업시행방안
 매매계약현황을 살펴보면, Y시 D동의 경우, 전체면적(15만평)에 대한 소유자
가 181명으로 이중 매매실적은 총면적 112천평으로 나타나 74.6%의 달성율을 보
이고 있다. (소유자 달성율 74%) 또한 I시 S동의 경우, 전체면적(30만평)에 대한 
소유자가 544명으로 이중 매매실적은 총면적 402천평으로 나타나 83.5%의 달성
율을 보이고 있다.(소유자 달성율 73.8%) 
두 사례지역 모두,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면적 80-85%를 한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4단계(계약금, 1,2차중도금, 잔금)에 걸쳐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계약체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록 그림 7-7> 개발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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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3> 계약체결내용
구 분 지급율 지급시기 비 고
계약금 10%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업체참여시 지급
∙공공부분 공급조건
- 토지사용 가능 전 70% 
사전지급
1차중도금 20% ∙환지계획 인가 후 1 개월 이내 지급
2차중도금 30% ∙사업승인후 세입자 이주로 토지사용이 가능할 때
잔금 50% ∙중도금 지급 후 5개월 이내 지급
또한 대금지급액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 매매약정시 처분신탁계약 또는 
근저당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지급시 신탁회사로의 신탁등
기 또는 근저당설정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유형태의 계약을 
통해 참여업체별 지급액에 비례하여 지분율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지장물 철거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잔대금 지급비율의 확대(70%)로 소
유자에 의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업체별 이해관계를 정
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부록 그림 7-8> 사업 참여업체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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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4>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구분 수행업무
시행사
∙사업 추진방안 기획
∙조합설립 등 조합업무 수행 및 지원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 환지계획, 환지처분 등 인∙허가 업
무수행
토지소유자 및 조합 ∙소유자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의 동의∙업체 매각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지정신청 동의
신탁사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진행시의 사업비조달 등의 업무수행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잔대금 조달지원
∙공동주택 건설시 시공업체 선정 등을 통한 개발신탁업무 수행
∙참여법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참여건설업체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분양∙인∙허가 업무 지원
소요비용부담 및 조달방안으로는 측량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과 관련
된 도시개발사업추진비용은 공급가격 산정시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기타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부담금과 단지조성 공사비 등은 건설업체에 공급
가격 산정시 포함하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추진시 신탁회사 조달자금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용지공급 및 사업성 검토
공급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체결 금액과 추정조성원가를 조사하였는
데, 먼저 매매계약가격의 경우, Y시 D동은 전체면적 15만평에 평당매입단가 210
만원으로 총 315,000 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I시 S동은 전체면적 30만평에 평
당매입단가 160만원으로 총 480,000 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추정된 조성원가의 경우, Y시 D동은 평당 383만원, I시 S동은 299만원으
로 확인되었다. 조성원가에 포함된 세부내역별 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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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5> 추정조성원가 세부내역
구  분 D동 I동 비  고
매입금액(백만원) 315,000 480,000 지상건물 포함
조성공사비
단가(천원) 150 150 철거비 포함
금액(백만원) 22,500 45,000
제반부담금
단가(천원) 500(400) 400(320) ()는 공공부문 
80%수준임
금액(백만원) 75,000 120,000
도시계획수행비용 7,000 10,000
계(백만원) 409,750 655,000
가처분면적 109.5 219.0
조성원가(천원/평) 38,331(3,694.1) 2,990.9(2881.3)
Y시 D동의 경우, 대상지 주변지역 아파트와 입지여건, 단지조성, 공급시점에 
있어 우위를 나타났으며 주요 비교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를 토대로 분양시기를 1년 이후(02년 10월 기준), 용적률을 200%-220%로, 
아파트 부지가격을 380-40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인근 주요 아파트 가격의 
103%-106%45)로 하여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수익이 12,850 백만원으
로 집계되었으며, 이때의 금융비용은 년12%로 했을 경우 5,076 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분석의 세부내용 아래의 표와 같다. 
45) 평형별 구체적인 분양단가로, 33평형의 경우 580만원, 41평형의 경우 640만원, 50평형의 경우 650만
원으로 설정함
<부표 7-6> 대상지와 주변지역 비교 (Y시 D동)
구  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보통(100) 열세(△2) 양호(+5) 양호(+10) 우위(+3)
단지조성 보통(100) 미조성(△2) 조성(+5) 양호(+7) 조성(+3)
공급시점 ’01.6(100) ’01.4 ’01.9(+2) ’01.9(+2) ’02.6(+5)
종합평가 100 96(△4) 112(+12) 119(+19)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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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7> 수지분석 내역 (Y시 D동)
구   분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비   고
수입계 122,104 매출부가세 포함
지출계 109,254
토지관련
토지비 4,000 40,000
제세금 2,320 토지비의 5.8%
건설관련
공사비 2,000 48,000
설계비 80 1,920 감리, 인입비 등
분양경비 4,064 광고/M/H 등
보존등기비 6,914 매입부가세 포함
예비비 960 공사비의 2%
금융비용 5,076 년 12%
사업수익 12,850 세공제전
 
I시 S동의 경우, 대상지 주변지역 아파트와 입지여건, 단지조성, 공급시점에 있
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비교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부표 7-8> 대상지와 주변지역 비교 (I시 S동)
구  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보통(100) 보통 열세(△2) 보통
단지조성 보통(100) 보통 미조성(△2) 조성(+2)
공급시점 ’01.3(100) ’00.6 ’01.3 ’02.6(+5)
종합평가 100 100 96(△4) 107(+7)
이를 토대로 분양시기를 1년 이후(02년 11월 기준), 용적률을 200%-220%로, 
아파트 부지가격을 290-31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인근 주요 아파트 가격의 
106%-109%46)로 하여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수익이 4,639 백만원으로 
46) 평형별 구체적인 분양단가로, 32평형의 경우 490만원, 39평형의 경우 530만원, 45평형의 경우 5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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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었으며, 이때의 금융비용은 년12%로 했을 경우 5,624 백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수지분석의 세부내용 아래의 표와 같다. 
<부표 7-9> 수지분석 내역 (I시 S동)
구   분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비   고
수입계 102,315 매출부가세 포함
지출계 97,676
토지관련
토지비 3,100 31,000
제세금 1,798 토지비의 5.8%
건설관련
공사비 1,900 45,600
설계비 80 1,920 감리, 인입비 등
분양경비 4,157 광고/M/H 등
보존등기비 6,617 매입부가세 포함
예비비 960 공사비의 2%
금융비용 5,624 년 12%
사업수익 4,639 세공제전
원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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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사업유형별 문제점 분석
1) 사례지역 유형구분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사업주체, 사업목적, 사업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주요사업
형태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공공-택지개발-수용’, ‘민간-택지개발-환지’, 
‘민간-택지개발-수용’, ‘공공-택지개발-혼용’, 공공-택지개발-환지‘ 와 같다.  
 5개의 유형별 사례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부표 8-1> 사업유형별 사례지구 현황 (택지개발목적)
유
형 위치 지구명
지정
일자
지정면적
(㎡) 지정목적
사업
방식 시행자
인구
(인)
A
삼척시 원당동 
24-1 
원당지구 03.10.11 16,929 택지 공급 수용.사용 삼척시 180
광산구 신촌동 
707-3 
신촌마을이
주단지조성 01.5.25 16,067
이주단지
조성
수용.
사용 광산구청 80
동구 운림동 
667 일원
증심사
이주단지 03.10.7 38,725
불량주택
정비
수용.
사용
광주
광역시 197
구로구천왕동 
27번지 천왕구역 04.11.20 485,000
주거환경
개선 수용 SH공사
10,31
0
계룡시 
금암동,두마면  계룡구역 04.12.30 1,530,254
 주거용지
조성 
수용.
사용  토지공사 
22,84
0
김해시 구산동 
일원 구산지구 03.11.01 171,020
공동및단독
택지 조성
수용.
사용
경상남도
 개발공사 5,503
강서구 범방동 
340
범방지구 02.3.12 53,860 이주단지조성 수용
강서구청
장 468
B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경서2 04.12. 6 34,845 시가지조성 환지 서구청 476
여주군 하리  하리지구 03.12.08 52,610 택지공급 환지 여주군 240
천안시신방동 
일원
신방통정지
구 04.4.30 956,014
 주거용지
조성 환지  천안시장 
13,38
9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지구 04.8.4 401,014
계획적인도
시개발 환지
북제주군
수 5,436
C
거제시 아주동 아주지구 03.04.24 359,690 택지공급 환지 조합 6,300
울주 범서 
굴화 일원
굴화(장검)
지구 03.06.19 191,420
 안정적 
택지공급 환지  조합 3,023
양산시 신기동 
일원 신기지구 01.03.13 134,480 주택지조성 환지 조합 3,630
용인시 신봉동 
일원 신봉지구 04.11.26 546,227
계획적주거
단지조성 환지
개발사업
조합 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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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형(공공-택지개발-수용/사용방식)
수용/사용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 주체는 크게 해당 지자체와 공
사로 구분되고 평균단지 규모는 330,265㎡, 인구 1인당 점유면적은 107㎡로 나타
났다. 이주단지 조성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소규모 단지의 저밀(인
구 1인당 점유 면적은 151㎡)형태의 특성을 보이며, 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동택
지의 경우 비교적 고밀(인구 1인당 점유 면적은 48㎡)의 단지 특성을 보인다.
□ B 유형(공공-택지개발-환지방식)
공공이 사업주체이면서 환지 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평균 단
지규모는 361,121㎡이고, 1인당 점유면적은 109㎡로 비교적 저밀의 개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사
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으며 공공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도로 등 공공시설 비율
도 적정한 수준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 유형(민간-택지개발-환지방식)
민간이 시행주체이면서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단지 규모는 340,273
㎡이고, 1인당 점유면적은 51㎡로 B유형 보다 고밀의 개발특성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동천동 
일원 동천지구 04.12.06 469,550
계획적주거
단지조성 환지
개발사업
조합
10,50
2
D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일원
용현8-1
구역 04.01.12 30,000 시가지조성
수용,
사용
한국
까르푸㈜ -
인천시 고잔동 소래.논현 04.12.27 2,393,748 시가지조성 수용사용 ㈜한화
34,99
1
평택시 소사동 
일원 소사지구 04.07.26 95,381
공동주택
건립
수용.
사용
YM건설㈜
외1개사 2,334
E
서산시예천동 예천지구 04.8.30 337,970 주거지조성 혼용 서산시 3,088
전주시효자동3
가 423 일원 서부지구 02.7.6 2,519,690
도시환경
조성 혼용 전주시
12,67
2
평택시 용이동 용이구역 03.12.04 665,265 계획적도시개발 혼용 평택시
14,53
1
화성시 남양동 
일원 남양지구 03.02.07 678,981 난개발방지 혼용 화성시 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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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밀개발의 형태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위한 감보율 책정으로 개발이익
이 줄어들게 되어 이에 대한 보전수단으로 밀도가 상향된 것으로 판단된다.   
□ D 유형(민간-택지개발-수용/사용방식)
민간이 시행주체이면서 수용/사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단지 규모는 
839,710㎡이고, 1인당 점유면적은 54㎡로 A유형 보다 높은 고밀의 개발특성을 보
이고 있다.
민간의 의한 토지수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과정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승(극단적인 경우, 알박기 현상 등이 발
생)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밀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일부 매입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환지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민간
에 의한 혼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다. 
□ E 유형(공공-택지개발-혼용방식)
공공이 시행주체이면서 혼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단지 규모는 1,050,477
㎡이고, 1인당 점유면적은 112㎡로 전체 유형중 규모와 밀도측면에서 가장 높은 
대단지 고밀개발의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을 통해 대부분의 단지를 조성하고, 수용방식이 힘든 일
부 기존 주거단지에 한해 환지방식을 사용하여 대규모 신시가지를 조성한 사례
가 있다.   
<부표 8-2> 사업유형별 단지규모 및 개발밀도 비교(㎡, ㎡/인) 
사업주체-개발방식 단지규모(평균) 1인당 점유면적
A유형 공공-수용 330,265 107.3807
B유형 공공-환지 361,121 109.3963
C유형 민간-환지 340,273 51.54565
D유형 민간-수용 839,710 54.63814
E유형 공공-혼용 1,050,477 112.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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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문제점 분석
이러한 유형 구분에 근거한 사업방식의 특성을 사업수행절차 및 소요기간, 사
업비 재원조달, 용지확보 및 보상, 개발이익환수 및 기반시설부담 측면에서 비교
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부표 8-3> 사업방식에 따른 특성구분 (장단점)
구분 수용사용 환지 혼용
사업시행
절차/소
요기간
-환지방식에비해 절차비교적 
간편..개발기간 단축가능
- 환지계획작성, 토지평가, 환
지처분 등 절차복잡으로 사업
시행 장기간 소요
-감보율 미동의시 사업지연 
가능 -토지소유자보호, 초
지 투자비용 절감 등 
장점 있으나
-수행방식 혼용으로 
사업시행 복잡
.두방식간 형평성문
제
-사업기간 불일치 등
사업비/
재원조달 -초기투입 사업비용 부담 큼 -사업비부담 적음
용지확보
/보상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소유
자 반발
-이주대책, 협의매수,  세입
자 보상 등 사업추진상 애로
-기존토지 소유권 보전 가능
-토지매입 불필요
개발이익
환수/기
반시설부
담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 확
보 비교적 용이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부담 
소지 있음
-개발이익의 사유화
-감보율 낮을 경우 기반시설 
확보 어려움
기타 -용도별, 주택규모별 입지배분기준 적용
-용도별,주택규모별 입지배분 
기준 미적용
